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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외를 막론하고 토지 이용을 전제로 하는 정부 주도의 대형 공공사업은 
지역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의 공공목적으로서 국가의 
비약적인 성장이 중요시되고, 무분별한 자원의 이용과 국토 개발에 관대했던 시
대에서 인간과 자연의 환경권이 강조되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
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른바 환경행정소송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을 적용하여 환경소송에서의 갈
등을 종결시킨 사례들이 있다.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이란 법원이 하자있
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극히 예외적인 판결이다. 법적용의 제한성과 
행정편의상 장점 때문에 사정판결의 부작용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환경소송에서 사정판결이 적용되면서 사정판결의 정당성과 적
절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1년 「행정소송법」을 제정할 때, 일본의 「행정사건특례법」을 
그대로 계수하면서 사정판결 규정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사정판결은 전 세
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 법리가 
어떻게 논의되는지,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한
⦁일 비교연구가 부재하여 국내의 사례에 있어서 적용상의 차이와 문제점을 파
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적용례를 비교하는 것은 국가적 개발 사업이 수
반하는 환경갈등 문제에서 사정판결의 적용을 재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일본의 ‘니브타니댐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한국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계획인가처분등 소송’과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이며, 
판례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각국 사례의 사건 배경 및 경위, 소송의 쟁점, 법원
의 판단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분석된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의 특징,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 방식,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대해 비교하고, 
우리 법원의 판단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주도의 대형국책 사업과 관련한 환경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일
본과 우리나라 모두 사정판결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공정률 내지 비용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를 비교해 보면, 우리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의 내용적, 절차적 하자, 국가재정법 및 이 법 시행령의 절차적 위법에도 사정
판결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공공복리의 판단 방식에 있어서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이익형량 고려 없이 결정여부가 정해지고 있다. 최근 환경소송에서 공공
복리 판단 시 어떠한 이익형량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으로부터 사정판결 법제의 수입 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 자체의 제한
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사정판결 적용을 위하여 공공복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얼마나 적절하
고 타당하게 평가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도의 입법취지 혹은 환경권보
다 우위에 있을 만큼 긴요한 필요가 있는 공공복리인지 그 근거 대상의 평가가 
적절한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법원의 공공복리
에 대한 평가는 타당하지 않으며, 환경소송에서 적용된 법원의 사정판결이 제대
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자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법원 모두 사정판결은 취소 가능한 
처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무효인 처분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취소와 무효의 기준은 그 하자의 중대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 결과 국내 연구사례는 모두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충
분하다. 복합화력발전소 소송은 원고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데에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법률에서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낙동강 소송은 해석
의 여지없이 당연 무효인 상황이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취소인지 무효인지 여
부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사정판결을 적용했다. 원고가 해당 사안에 대해 무효
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은 없이 자구적으로 해석하여 ‘재량
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인용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내용적 하자에 대
해 판단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환경행정소송에서 사정판결이 법원에 의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
가를 볼 수 있으며, 공공복리 해석과 사정판결 적용에 제한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 주요어 : 환경행정소송, 사정판결, 공공복리, 일본 사정판결, 판례분석
◆ 학번 : 2013-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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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외를 막론하고 토지 이용을 전제로 하는 정부 주도의 대형 공공사업은 지역
사회와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의 공공목적으로서 국가의 비약적인 
발전이 중요시되고, 무분별한 자원 이용과 국토 개발에 관대했던 시대에서 인간의 환
경권과 자연의 권리가 강조되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른바 환경행정소송(이하 ‘환경소송’)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1)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을 적용하여 환경소송의 원이이 된 
갈등을 종결시킨 사례들이 있다.2) 사정판결이란 법원이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극히 예외적인 판결이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사정판결
을 명시하고 있다. 사정판결은 사익의 보호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
올 경우 사회전체의 공익을 우선시킴으로써 이를 시정하려는 데 그 취지를 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사정판결은 공익과 사익을 공익 우선적 견지에서 조절하기 위한 예
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홍준형, 2011).
사정판결은 이유 있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원래
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행정소송을 간결하게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적인 시간⦁비용을 절약시킬 수 있어 국가행정상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용의 제한성과 행정편의상 장점 때문에 사정판결의 부작용은 그다지 논쟁거리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검은머리물떼새’소송과 ‘낙동강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소
송에서 사정판결이 적용되면서 환경소송에서의 사정판결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
어들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기존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1) 환경소송과 공해소송을 구분하는 입장에 따르면, 인격권이나 물권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구분 기준
으로 하여, 개인적 피해의 구제와 방지를 주된 쟁점으로 하는 것을 공해소송, 개인적인 피해라기보다
는 환경피해의 회복과 환경 보전을 주된 쟁점으로 하는 것을 환경소송으로 본다. 그러나 오늘날 공해
소송과 환경소송의 구분은 반드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경소송이 이 양자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다. 즉 환경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총칭하여 환경소송으로 부르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행정소송 형태로 이루어지는 환경소송인 환경행정소송도 광의로는 순수한 환경생태의 회복과 보전을 
구하는 소송과 환경피해가 결국 개인의 권리와 결부되어 있는 소송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경
향이 있다(김현준, 2011).
2) 서울행법 2010.4.23.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서울고법 2012.2.10.선고 2011누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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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그 하자가 인정되었을 때, 이에 근거한 사업 등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될 것인
지 여부에 있었는데, 환경소송에서의 사정판결 이후에는 공사의 진행 정도가 취소 또
는 무효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는 다소 생소한 사
정판결과 그 판결 내용에 관심을 갖는데 그칠 뿐 여기에 내포된 문제들에 대해서 정
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기성사실의 존중을 기하는 사정판결의 이론적 근
거로 말미암아, 이러한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51년 「행정소송법」을 제정할 때, 일본의 「행정사건특례법」을 그대로 
계수하면서 사정판결 규정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사정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 법리가 어떻게 논의되는지,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가 부재하여 
국내 사례에서 적용할 때 일본 사례와의 차이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사정판결의 근원지인 일본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 내지 환경권의 보호를 목적으
로 하는 소송에서 이 법리를 적용시킨 사례는 없다고 할 수 있다.3) 또한 2000년대 
들어서 국가의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사정판결이 적용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따
라서 일본의 적용례를 비교하는 것은 국가적 개발 사업과 이에 수반하는(혹은 수반될) 
환경갈등 문제에서 사정판결의 적용을 재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다.4)
이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사정판결의 원류인 일본에서 사정판결의 생
성 배경과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사정판결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정판결 적용 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나라 적용 양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제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의 사정판
결 제도의 근원을 고찰해 보고, 일본과 한국의 판례(判例)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사정판결의 
적용 양상을 살펴보고, 국내 환경소송에서 사정판결 적용의 문제점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3) 물론 초창기 대형댐 건설 등 정부의 국책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사정판결을 적용시키긴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환경권 보호 내지 자연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소송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Ⅲ-2
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4) 이 연구에서 한∙일 판례를 비교하려는 목적은 환경 소송에서 일본의 태도가 자연 보호에 적극적이기 
때문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일본 역시 법적으로 자연물에 대해 엄격한 소송능력을 요구하고, 환경 
소송 당사자의 원고적격 내지 보호받을 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소극적인 편이며, 마찬가
지로 국책사업이 일단 실시되면 그 관성을 저지하기 쉽지 않다. 다만, 일본의 판례 분석을 통해 사정
판결의 적용여부 결정 시 판단과정 및 해석에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국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판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판례 분석은 하나 혹은 
여러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정형화⦁이론화 되어있는 체계적인 
방법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판례 연구는 판례를 통해서 기존의 법이 어떻게 해석 또는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연구이고(김훈, 2012), 판례분석을 통한 연구는 쟁점이 되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이재진, 2002). 또한 판례분석은 일
종의 질적 내용 연구로 볼 수 있는데, 판례는 법조인의 법률해석에 의해 내려지고 있
는 재판으로 우리나라 현 법조계의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박연
주, 2014). 또한 판례는 일반 사례들과 달리 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을 기속하고, 정
립된 판결의 논리는 이후 동종 판결에 영향을 주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유사 사건 판결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다.
2) 판례 분석의 틀
이 연구에서는 한∙일 사정판결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판례 분석의 틀을 만들어 전개한다. 먼저 판례를 분석할 때는 사건의 배경 및 경위, 
소송의 쟁점, 법원의 판단 항목으로 나눈다. ⅰ) 사건의 배경 및 경위에서 소송의 이
유, 목적, 갈등 요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ⅱ) 소송의 쟁점에서는 소송의 
주요한 법적 쟁점을 살피면서, 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한
다. 끝으로 ⅲ) 법원의 판단 부분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며, 법
원이 행정처분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끝으로 사정판결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이 때 법원이 공공복리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그 판단 근거가 무엇
인지 살펴본다. 판례 분석의 틀을 이용한 이 연구의 평가 과정을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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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판례의 분석 및 평가의 틀
한국과 일본의 판례 분석이 끝나면, 한⦁일 판례를 비교하고 평가한다. 이때, 분석
된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의 특징,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 방식,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우리 법원의 
판단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이 연구의 분석틀은 법적용의 특성상 사례가 많지 않은 사정판결 판례의 양적 한
계를 보완하고, 이를 객관화시키는 데 유용하다.
3. 선행 연구의 검토
1) 사정판결에 관한 연구
사정판결은 개념 및 법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선행연구들로는 이
재화(1974), 김철용(1985), 유종락(1988), 김창조(1995) 의 연구가 있다.5) 이들 연구에
서는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에 대하여 개념의 추상성은 언급하고 있으나 사정판결 요
건인 공공복리 외에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이은기(2010)는 사정판결을 중
5) 사정판결의 이론에 대해서는 Ⅱ-.이론적 배경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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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으로 연구하면서 특히 공공복리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특성을 지적하면서 사정판
결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정판결의 생성연혁에 비추어 볼 때 
사정판결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한다. 
또한 사정판결의 핵심적 목적요건인 공공복리는 개념의 추상성⦁다의성⦁모호성⦁포
괄성으로 인해 법관이 개별적 사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공복
리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2) 공공복리에 관한 연구
공공복리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며,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다. 그 중에서 공공복리의 개
념을 고찰한 연구로는 조한상(2006), 정극원(2010) 등이 있다. 조한상(2006)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막연하게 원용하는 
문제를 비판하면서, 공공복리 개념의 올바른 이해 방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에 따
르면 ‘공공성’의 의미 안에 공공복리가 포섭되어 있으며, 이때 공공성은 자유롭고 평
등한 다수의 참여를 내포하고 있고, 개방적인 절차 내지 과정에서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내용으로 삼는다. 정극원(2010)은 헌법상 공공복리를 크게 절대주의적 개념, 
개인주의적 개념, 복지국가 내지 사회국가적 개념으로 시대적 전개에 따른 공공복리 
개념의 변화를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헌법상에 규정된 공공복리의 규범적 의미
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려는데 목적을 두면서 이러한 공공복리가 실정법과 실제적 
법적용에 어떠한 의미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정리하였다. 
국가의 공공복리 역할과 특성을 고찰한 연구로는 이기철(2003)이 있다. 이기철
(2003)은 먼저 개념적으로 공공복리와 공익을 개념에 대해서 공공복리는 공익을 포괄
하는 ‘전체집합’이고, 공익은 공공복리 속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으로, 공공복리(공익)
의 실현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국가의 최우선목표이며, 공공복리에 관한 정의는 국가
의 과제에 대한 언명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공공복리는 사회공동체의 행복한 상태 및 
모든 구성원들의 안녕과 번영의 관념을 구체화한다. 또한 공공복리는 특정 내용이나 
활동영역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으며, 모든 현실적 국가목표들을 지원하고 총괄하는 
적법한 국가목표의 총화라고 한다.
이밖에 김대정(1995)은 공공복리를 민법에 있어서도 최고의 기본원리로 보아야 하
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상의 공공복리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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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행정소송에 관한 연구
환경소송 절차상 소송능력에 대한 연구는 김현준(2010), 이준서(2010) 등이 있다. 
김현준(2010)은 환경사법액세스권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사법(司法)에 호소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하는데, 입법론(de lege ferenda)으로서 ‘환경단체소송’을 우리 법제에서 
수용하는 문제를 주된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이준서(2010)는 ‘낙동강 취수장 판결’판
례를 상세 분석하면서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익”의 해석을 통한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에 대하여 재고찰 하였다. 소송을 통한 자연보호 혹은 환경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대한 연구로는 김현준(2011), 정훈(2003) 등이 있다. 김현준(20011)은 ‘환경
권’, ‘환경행정소송’, ‘사법접근성’이라는 개별 주제들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환경권으
로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리를 모색하였다. 이와 반대로 정훈(2003)은 현행 
개별 환경관련 법규 및 집행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나아가 개인의 기본
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비교법적 논의를 위해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충돌하는 두 가지 내지 두 법익간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환경영향평가 하자는 대표적인 환경소송의 이유인데, 홍준형(2010)은 사례별 환경
영향평가 분쟁에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면서 이에 기초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
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유봉(2013)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사건들이 제
시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사정판결에 관한 연구는 사정판결의 입법취지 및 배경, 학문적 특성으로 연구의 
필요성에 비해 다양한 분야나 비교법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 연구
는 실제 사정판결이 원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판례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상세하게 분
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환경소송에서 사정판결 적용 판례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환경소송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제한 방안을 검토해 본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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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정판결의 일반적 개요
1) 사정판결의 개념
행정처분이 위법하면 그것을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위
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를 사정판결이라고 한다(김창조, 
1995).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의 일종으로서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는 제도다(홍준형, 
2011). 현행법상 일본은 「행정사건소송법」 제 31조에 규정이 있고, 우리나라는 「행정
소송법」 제 28조에서 ‘사정판결’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정판결의 성격
(1) 사정판결의 근거
위법한 행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행정소송법
의 사정판결의 존립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그 근거를 기성사
실의 존중에서 찾는다. 즉, 일단 처분이 행해지면 그것을 전제로 법률상⦁사실상의 여
러 관계가 생기는데, 처분을 취소하여 이와 같은 관계를 뒤엎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
능하다 하더라도 사회,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쌓여
진 기성사실을 모두 뒤엎어 원고를 구제하고 법치행정의 요청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기성사실의 존중의 요청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철용, 2014).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은 원래 공익성과 대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처분이 비록 위법이지만, 이미 처분이 집행되어 이에 터 잡아 다수의 관계인 사이에 
새로운 사실상태 및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의하
여 이미 확립된 기존질서를 복멸(覆滅)함으로써 손해가 크게 발생되고, 이에 대하여 
위법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의 손해정도는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여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小澤文雄, 1965, 221
면)면서 이러한 경우에 사정판결이 운위될 수 있다고 한다.
(2) 사정판결과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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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은 원고의 이유 있는 청구를 기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법치주의에 반하
는지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다.
사정판결제도는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이유에서 이유있는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에 관
하여 국내문헌의 태도는 크게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
장으로 양분되고 있다. 전자가 법논리의 요청에 보다 엄격하게 부응하려는 것이라
면, 후자는 원고에 대한 대상규정(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에 의한 원고의 손실
전보와 공공복리라는 공적 요구를 근거로 한 견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입장도 
전혀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아무래도 “참아라, 그러면 보상하리
라”(dulde und liquidiere)라는 입헌군주시대의 사고방식이 잠재되어 잇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후자의 입장에서 「사정판결제도의 쟁점은 그것이 반법치주의적인 
것인지 여부보다는 그 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제까지 이 제도가 비교적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의 현실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사정판결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익의 
침해보다 이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공익의 침해정도가 월등하게 큰 경우에 위법처분
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할 불가피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 적용되
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적용의 제한은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
라도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이재화, 1974).
3) 사정판결의 적용 요건
사정판결을 내릴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되므로 획일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ⅰ)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일 것, ⅱ)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ⅲ)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
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1)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일 것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다른 항고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대법 1996.3.22.선고 95누5509 판결 등)이다. 학설상으로 처분
6)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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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상대적이어서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등확인
소송에도 사정판결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7) 사정판결제도는 처분이 법
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대한 현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무효인 행정처분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
며, 사정판결제도의 예외적 성격을 부인하고 그 대상의 확대나 요건의 완화를 꾀하는 
것은 행정소송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다(김성수, 2010). 따라서 무효인 행
정처분에 대해서 사정판결은 부정되며,8)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어 원고의 청구
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할 
필요성이 공익상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즉 처분이 위법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제도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정판결의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다(김철용, 2014).
(3)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사정판결의 적용요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현저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개념은 개념의 일반성과 고도의 추상성 때문에 구체
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 공공복리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복리, 일반적 복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공공복리는 구체적인 의미가 대
폭 생략된,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법적 용어로 사용될 
경우 추상성은 위험성으로 바뀌기도 하며, 자칫하면 자의적 법해석과 적용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조한상, 2008). 예를 들어, 나치정권의 정강(政綱)중 하나는 “공익
은 사익보다 앞선다(Gemeinnutz geht vor Eigennutz).”였으며, 이러한 공공복리 내
지 공익이라는 용어는 다른 전체주의 체제에서 자주 악용된 바 있었다(이기철, 2003).
 18세기에 이미 J.J.모제는 영주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관점을 명분으
로 제시하는 것을 “국가의 만병통치약(Universal-Wtaats-Medicine)”이라고 조롱하였
고, 토스또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은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명
분으로 온갖 깡패 짓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하였다(이덕연, 2012).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공공복리(공익)의 실현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최우선목표로 
삼고 있으며, 애매모호하고 부정확한 이 개념은 국가의 개념, 정치활동목적의 문제와 
7) 김남진, 『행정법Ⅰ』, 2012, 845면
8) 대판 1970.7.24. 69누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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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이것은 도덕성, 법적 의무 및 정치적 책임의 대상
인 국가권력을 쟁취하자마자 국가실무와 국가이론의 시야에 불가피하게 대두된다(이
기철, 2003). 여기에서는 공공복리에 대한 법적 측면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한다.
① 헌법의 공공복리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기본권 제한
의 개념으로 ‘공공복리’를 두고 있다. 
공공복리는 오늘날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공공복리의 개념도 국가절대주의적 복리
라든가 사회국가적 복리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
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존공영의 이익, 즉 ‘국민 공동의 행복과 이익’이라
고 말할 수 있다(권영성, 2010). 또한 “현대사회복지국가의 헌법이념을 적극적으로 구
현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공의 이익”9) 혹은 “개인의 수준을 넘어 공
동체 내의 구성원 전체의 삶을 위한 이익”10)으로 문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
기도 하며, “인권상호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개개인의 인권의 최대한의 보장을 꾀하는 
사회정의의 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11)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서 공공복리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
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삼는 데는 비판이 없지 않다(석인선, 
2007).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고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
리를 위하여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보충성의 원칙), 그 제한이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며(최소침해의 원칙), 그 제한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구현하는 데 적합
하여야 하며(적합성의 원칙), 보호하려는 법익과 제한하는 기본권 사이에 상당한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비례의 원칙)는 의미이다(성낙인, 2014).
② 사정판결의 공공복리
사정판결의 공공복리의 개념 역시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공복리의 
개념에 대해서 공익의 개념과 대체로 같은 개념으로 보거나(김철용, 2014), 헌법의 공
공복리의 개념처럼 국민 전체 또는 특정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김동희, 2014).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하여야 
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10) 정종섭,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1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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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공익의 성질이나 내용 그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정판결이 법치주의 등과의 관련에서 중대한 예외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
을 감안할 때,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현저히’라는 관념은 공익, 사익의 비교형
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공익의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해석하
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정판결은 중대한 공익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만 
인정된다고 본다.
⓷ 환경권의 제한 목적으로서 공공복리
환경권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적 성질에 관하여 자유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으로
부터 도출되는 생존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종합적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홍준형, 2013). 따라서 환경권도 기본권 제
한의 일반 원리(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
오늘날 환경권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후진국가에서
는 개발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이 파괴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회적환경의 개
선을 위하여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석인선, 2007).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개발은 공공복리로 쉽게 인정되고 있고, 경제 개발을 위한 환경권 제한을 
쉽사리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으로 허용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 개발이라는 공
공복리의 이름으로 경제적 약자인 일반국민들의 환경권이 제한되는 현상을 보인다(석
인선, 2007). 따라서 산업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는 공공복리와 환경보전의 이익형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⓸ 사정판결에서의 공공복리 해석의 제한
사정판결에 관한 사안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모두 공익과 관계가 있다(이재화, 1974). 따라서 “처
분이 위법한가의 여부를 조금 지나치게 재량에 의하여 광범위로 판단하여 위법한 처
분의 효력을 공익과 관계되는 점을 강조한 나머지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
로 적용되는 사정판결 즉,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을 한다면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는 행정구제절차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원칙적인 행정쟁송의 의
미가 몰각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12) 여기에 사정판결이 그 요건인 
공공의 복리에 관한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
12) 雄川一郎, 小澤文雄, 兼子一 “行政事件訴訟特例法 逐條硏究” 東京 : 有斐閣, 1957, 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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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판결의 도입배경 및 취지
사정판결은 법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는 
없고, 일본에서 생성⦁발전되어 우리 법제에 수입된 것이다(홍광식, 1995). 다시 말해
서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에 일본의 「행정사건특례법」을 그대로 계수하여 1951년 8
월 24일에 행정소송법을 제정하였는데,13) 제12조에 사정판결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도입되었다(이은기, 2010).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본법을 단순 계수함으로써 도입 시에 
사정판결 규정의 입법 취지나 법적 성질에 대한 고도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
여준다. 기성사실의 존중이 사정판결의 이론적 근거로 구축되기 이전에 이 법리가 어
떤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마련되었는지 살펴보면 현재 우리 법원의 사정판결 남용 문
제를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일본의 댐건설의 역사
일본에서 사정판결제도 생성의 배경에는 제국주의 역사와 대형 댐건설의 시대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왜냐하면 댐건설에 따른 사인과의 갈등에서 법률에 근거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사정판결의 창설 계기 내지 입법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사정판결 제정 변천에 대한 검토 이전에 일본의 당시 상황을 먼저 언
급하고자 한다.14)
일본의 댐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00년에 준공된 일본 최초의 중력식 
콘크리트댐인 누노비키(布引)댐 건설이 일본에 혁신을 가져다주면서, 일본은 각지에 
콘크리트댐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다. 한편 식산흥업 정책이 번영하면서 일본의 국력
은 점차 높아졌고,15) 청일전쟁(1894년-1895년)과 러일전쟁(1905년-1906년)을 통해 
일본에서 중공업이 발전하지만, 중공업의 발전은 물 수요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의 증
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에서는 전력회사가 각지에서 융성하게 되면서 
전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전기 사업의 발전은 일본의 댐 기술을 크게 꽃피
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수많은 댐들이 건설되었고, 댐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갔다. 
13) 일본 행정사건특례법은 1948년 7월 1일 제정되었으며, 총 12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행정사건특례
법에서 사정판결 관련 규정은 11조에 규정되어 있다.
14) 일본의 댐건설의 역사는 일본 위키피디아 일본의 댐건설의 역사(日本のダムの歴史)를 검색하여 정리 
하였다.
15) 식산흥업 정책이란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서양 제국에 맞서 산업⦁자본주의를 육성하여 국가의 근대
화를 추진한 여러 정책을 가리킨다.[일본 위키피디아 : 식산흥업(殖産興業)]
- 13 -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에도시대 이전부터 농업용수를 취수하고 있는 농민, 임업
을 영위하는 유목(流木)업체가 가지는 물 이권과 전기사업자가 획득한 신규발전용수 
이권이 충돌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한 사건이 사정판결을 
도입하게 한 쇼가와(庄川) 유목 사건이며, 사정판결의 생성 과정을 행정소송법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의 사정판결의 생성 과정16)
(1) 행정소송법안
일본제국헌법 제61조에서는 행정사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이 관할하는 
이른바 행정국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17) 다시 말해서 당시 사법권은 천황이 법원
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행정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아니라 행정재판소에서 
별도로 관할하였다. 그런데 행정재판소법(1890년 법률48호)에는 사정판결을 인정한다
는 규정은 없었고, 학설에서 부재의 단점을 지적하는 정도였다. 그 후에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쇼가와(庄川)유목 사건’이다. 
  
쇼가와 유목 사건은 ‘쇼가와 수력전기’가 고마키 댐을 건설함으로써 유목(流木: 상
류에서 벌목한 목재를 하천에 흘려 수송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에 반발
하여 관행되어 온 비주(飛州)목재社 유목권을 근거로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이다.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일단 유목권은 인정받았지만 댐건설에 따른 허가처분의 취
소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소송(유목권한확인 및 방해배제 청구사건)에서도 관
행된 유목 권한을 인정했지만, 유목 권한을 기초로 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댐의 철
거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또한 댐의 철거에 대체하는 손해배상 800만 엔의 손
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고, 그저 한시적 손해 배상으로 20만 엔의 손해배상이 
쇼가와 수력전기에게 내려질 뿐이었다. 그러나 이 20만 엔의 손해 배상은 비주목
16) 일본 사정판결이 변경되어 온 입법의 흐름에 관하여 中村,義幸(1986)의 “成立過程からみた事情判決
制度の諸問題-事情判決制度論(1)” 논문을 토대로 재구성 하였다. 기타 추가 사항은 별도로 출처를 표
기하였다.
17) 일본제국헌법 :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어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된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일본 제국의 헌법이다. 줄여서 제국 헌법, 또는 공포 당시의 메이지 천황의 연호를 본 따 메이지 헌
법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일본국 헌법과 대비시켜 구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위키백과 : 
일본 제국 헌법]
   행정국가 : 행정재판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로서 행정재판제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법국
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행정국가는 대표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 대륙 국가들이며, 사법국가는 
미국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용어사전, 2015) 이것은 당시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행정법원법을 
제정하여 일반 법원과는 전혀 다른 계통의 법원 즉 특별 법원으로서의 행정 법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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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유목이 방해될 때마다 청구 가능했다. 전력회사는 즉시 항소했다. 오사카 항
소 법원에 항소 직후 비주목재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급사하고 그 장남이 이어 받
았는데, 이후 전력회사 측은 비주목재의 주식 매입에 타진하였고, 결국 주식 매입
에 성공하여 비주목재 이사를 해임했다. 비주목재는 전력 회사의 뜻을 수렴한 사
람들로 채워졌고, 결국 쇼가와 수력전기와 화해가 성립되었다. 8년의 기나긴 소송 
(1926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로 1933년 8월 민사소송의 공소취하까지)은 사정판
결제도 창설의 계기가 되었다.18)
이 사건에 대해서 행정재판소는 사정판결을 인정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었기 때문
에 행정재판소는 무리하게 화해를 시킴으로써 해결을 도모하였고, 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같은 해(1932년)에 미노베 다쓰끼치(美濃部達吉)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재판법 
및 소원(訴願)법개정위원회’의 행정소송법안에 처음으로 사정판결의 규정이 등장하였
다([표 1]).
행정소송법안 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이미 설치된 공공
적인 공사와 시설의 설치가 위법이어도 해당 처분의 취소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 제
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원고 구제를 위해서 충분한 경우가 있
18) 쇼가와 유목 사례 (일본 위키백과 : 日本のダム)
조항 내용
제174조
제1항 ....의 행정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라
도 이미 행하여진 공사, 설치, 또는 기타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처
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재판소는 
이에 갈음하여 기업자에게 제해(除害)시설 또는 손실보상을 행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 전항의 판결을 할 때에는 행정재판소가 기업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재판은 민사소송에 의한 손
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은 피고 또는 기업자에 있어서 그 적용의 배제
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1] 행정소송법안 제174조 사정판결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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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정을 행정법원의 재량으로 꾀하려는 것
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둘째, 이 규정은 일반 행정소송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소송 유형에 속한 행정소송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쇼가와 사건처럼 공익성이 높은 시설이 완성된 경우에 이 사이에 생긴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관련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실 보상(별도로 사
법재판소에서 손해 배상을 소구하는 것도 가능)으로도 충분하다.
여기에서 사정판결은 각각의 실체 법규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 규정에 따
라 이를 처리하려고 했으며, 어디까지나 특정의 소송 유형에 대해서 적용하나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유의
해 둘 필요가 있다.19) 
어쨌든 이 행정소송법안에서 구상된 사정판결 제도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의한 공
공시설의 설치나 행정 처분을 전제로 공익성이 높은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대해서 그 
절차에 위법이 있었을 경우이며,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권
리를 침해하고 있는 부분의 제해 시설을 마련하거나 그 손실을 보상(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 법안은 1936년 제국의회에 제안되
었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2)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의 제정
사정판결제도는 행정재판소 폐지 전후에 사법국가제도 아래 행정사건소송특례법
(1948년 법률 81호)에서 실정제도로 실현되었다([표 2]).20)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은 제
정 당시에 있어서는 필요 최소한만을 정하고, 나머지는 후에 판례법이 축적되길 기다
리겠다는 태도에서 제정된 것이다. 
19) 행정소송법안 제176조에서는 사정판결의 방법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도 공사 등의 소송유형이면 이에 대한 준용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20)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은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후 행정법 제정 시에 전면 수용한 법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특례법 하에 규정된 사정판결이 현행 행정법의 사정판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
행위에 대한 집행부정지의 원칙도 이때 정하게 된 것이고, 역시나 이것을 받아들인 우리 행정소송법
에서도 집행부정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조항 내용
제 2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는...
[표 2] 행정사건소송특례법 제11조 사정판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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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특례법은 행정소송법안의 규정과 비교하면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행정소송법안에서 구상했던 공사 등 특정소송유형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어 취소소송 
일반에 적용하게 된 것이다.21) 둘째, 법안에 있던 법원이 제해 시설 설치 또는 손실 
보상을 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를 막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
정만을 존치한 것이다. 이것은 원고의 권리 침해를 충분히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행정청 또는 기업에게 제해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 보상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22)
사정판결제도에 대해서 약 2년의 입법 과정에서 법원이 제해 시설 설치 및 기타의 
구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에서 출발하여, 중간에 해당 규정 자체가 삭제
되기에 이르지만, 이를 극복하고 부활하여, ‘히라노(平野) 사건’23)으로, 법원이 적극적
인 구제조치를 명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까지 여러 형태의 제정이 있었다. 이 때문
에, 제도 본래의 취지가 불명확할 수밖에 없으며, 기대된 판례법의 형성에 있어서 오
히려 여러 가지 혼란과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 행정사건특례법을 계수하게 된 것이고,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21) 수정의 이유는 더 이상 법안 같은 열거주의를 취할 수 없고, 특정의 소송 유형을 명확화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이법 기술적으로 극히 어려우며, 그 같은 입법의 합리성은 문제가 있음이 지
적되었다.
22) 좀 더 자세한 행정소송특례법의 입법과정은 中村,義幸(1986)의 “成立過程からみた事情判決制度の諸
問題-事情判決制度論(1)” 10-14면 참조.
23) 히라노 사건은 당시 사회당 우파에 속한 히라노 의원이 공직추방각서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히라노
는 처분의 무효 확인과 아울러 지위 보전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요구 소송을 도쿄 지방 법원에 제기했
다. 1948년 2월 2일 동 법원은 히라노의 청구를 인정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불신감을 품고 항의한 후, 대법원장에 지시를 한 결과, 도쿄 지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었다. 히라노 사건을 계기로 1948년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이 제정되었
다. 이 법은 민사 소송법의 특례를 정한 것이며, 12조에 불과한 간단한 규정이었다. 이 법은 제정이 
시급했기 때문에 결함도 많은 구헌법 하에서 "행정재판법'과 결별할 수 없으며 운용 ⦁ 해석에 있어




제1항 : 제2조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처분이 위
법이라도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변
경하는 것이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재판소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2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는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과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항 : 제1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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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행 규정도 이것과 큰 차이가 없다. 다음 일본의 행정사건
소송법을 살펴보면, 적용의 엄격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3) 행정사건소송법의 제정
행정소송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제도의 취지는 행정소송법안의 계보의 연장선상에 
있고, 이것과 동일하긴 하지만 문구에 "청구 이유가 있어도 기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게다가 적용되어야 할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제2조의 ‘소’ 일반에 적
용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사안에 적용되기에 이르렀고, 그 
대부분은 오히려 제도 본래의 취지를 일탈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그래서 현행 행정사
건소송법이 이 제도 본래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
을 더 엄격하게 정하게 되었다.
첫째는 행정사건소송법 제31조 제1항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처분 또는 판결이 불
법이지만, 이를 취소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현저한 장해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그 손해 배상 또는 방지 정도와 방법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
여, 처분 또는 재결을 취소할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
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 또는 판결이 위
법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항 전단에 대해서는, ① 사정판결제도가 취소소송뿐만 아니라, 무효 확인 소
송에도 적용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생긴 해석상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것과 동시
에 ② "원고의 받는 손해의 정도, 그 손해 배상 또는 방지 정도 및 방법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경우"에만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다며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③ 후단에 있어서는 일단 처분이 위법임을 이유 
중에 나타내는 것만으로는 주문에 표시되지 않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특례법 제11조 
제2항 참조) 그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및 판결의 기판력을 둘러싸고 생긴 해석상의 
의문을 해소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해석상 발생하고 있던 의문을 입법을 
통해 해결한 ①, ③의 점보다는 오히려, 이 제도 본래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고 한 ②
의 점이 중요하다. 
둘째는 특례법에 없었던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동조 제2항에
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국 판결 전에 판결로써 처분 또는 재결이 
불법임을 선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원이 사정판결에 적합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 판결에 앞서 일종의 중간 판결에서 처분의 위법
을 선언하고 이로 인해서 손해 배상 또는 예방 조치를 강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
- 18 -
계인 사이에서 논의토록 촉구함으로써 사정판결 제도의 활용을 도모하려고 제도를 신
설한 것으로, 영미법의 임시결정제도를 모방한 것이며, 중간 판결이기 때문에 독립적
으로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현실에는 일종의 경고적인 화해 권고적 기능을 수
행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입안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전술 ②의 취지 규정을 
넣어 이 항목을 신설한 것은, "이념적으로는, 보다 행정소송 법안의 규정에 가까운 방
향으로 사정 판결의 요건을 정한 것이"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제해 시설을 설치
하거나 돈으로 배상 또는 보상함으로써 원고의 이익 보호를 배려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고 한다. 
셋째, 특례법 제11조 제3항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규정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이른바 창설규정인가, 주의규정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이를 삭제한 것 외에, 제2항의 창설에 대응한 판
결서 간소화를 위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4) 소결
일본의 입법 배경 및 취지에 관해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사정판결은 
일본의 댐 건설 과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사익을 제
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 사익의 제한 용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익형량을 통해 원고에게 손실보상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인가를 비교하
여 공익과 사익 모두를 보호하려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현행 사정
판결이 “원고가 받을 손해의 정도, 그 손해의 배상 또는 방지의 정도 및 방법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 또는 재결을 취소함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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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례의 분석
1. 판례 분석의 범위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판례는 각 국가의 판례검색 홈페이지와 구글링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24)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시간적 범위는 1970.1.1 ~ 2015.8.31.까지로 정하였다. 1970년을 기준 년도로 
정한 이유는 1970년대에 한국과 일본 모두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만을 규제하던 공
해법의 시대에서 환경법의 시대로 넘어가 환경보전의 개념이 구체화, 보편화 될 수 
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1972년 6월 22일 「자연환경보전법」이, 우리나
라의 경우 1977년 12월 31일 「환경보전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공해법의 주된 관심
사항이 일반적인 공해현상이라면 환경법은 환경오염의 방지 및 피해의 구제뿐만 아니
라, 환경의 관리⦁보전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문제 전반에 관심을 기울인다
는데 차이가 있다(김백유, 2013).
② 공간적 범위는 각각 일본, 대한민국으로 한다. 
③ 내용적 범위는 ⅰ) 사정판결이 적용된 행정소송으로 하며 ⅱ) 환경행정소송 혹
은 댐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에서 기인한 소송으로 한정하였다. 일본
에서는 환경행정소송에서 사정판결을 적용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으로 내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범위 일본 한국
시간적 범위 1970.1.1 ~ 2015.8.31
공간적 범위 일본 대한민국
내용적 범위
사정판결이 적용된 소송 중에서 환경행정소송 또는 정부의 대형 국
책사업 시행으로 인한 갈등에서 제기된 행정소송
[표 3] 연구대상 판례의 범위 요약
24) 연구대상 판례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일본 판례는 일본의 법원 홈페이지(www.courts.go.jp)에 접속
하여 판례 정보를 검색하여 수집하고, 우리나라 판례는 ‘대한민국법원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를 통해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1차적으로 ‘사정판결’이라는 키워드로 
단순검색을 하고,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이 불가능 하거나 제공받기 어려운 판례는 2차적으로 
구글링을 하거나 ‘판결문 제공 신청’을 통해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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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판례 분석
1) 연구대상 판례의 수집
일본 법원 사이트에서 ‘사정판결’을 검색 결과 검색된 건수는 총 117건이며, 구글
을 통해 수집한 판례는 1건으로, 총 118건의 관련 판례를 수집하였다.25) 수집된 판례
는 ‘시간의 범위’를 충족하였다. 118건 중 사정판결이 적용된 건수는 26건으로 사건
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선거 20건, 토지 3건, 기타(철도요금, 조세 등) 3건으로 나
타났다([그림 1]).
[그림 2] 일본의 사정판결 판례 검색 결과 
사정판결이 적용된 토지부문의 판례 중에서 ‘내용적 범위’에 해당하는 판례는 
1997년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니브타니댐 수용재결 취소소송 1건이다.26)
25) 전체 118건의 결과는 단순 키워드 검색으로 나온 수이며, 일부는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하급
심이 전체 건수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구글에서 수집된 건수는 일본 법원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
례와 중복되지 않는다.
26) 나머지 2건의 판례는 환지처분취소와 관련된 소송으로, 히로시마 평화기념도시 건설사업과 농지정리 
사업에 관한 소송이다. 1984년 히로시마 평화기념도시 건설사업에 적용된 사정판결은 항고심에서 행
정처분에 위반이 무효사항이라며 사정판결이 번복되면서 결국 사건의 환지처분이 취소되었으며, 농지
정리사업은 환경소송이나 국책사업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이 2건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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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니브타니댐 수용재결 취소 소송27)
(1) 사건의 배경 및 경위
이 사건의 원고는 댐 건설을 위한 강제수용 대상에 포함되는 토지를 소유한 아이
누족 구성원이고, 피고는 홋카이도 수용위원회이다. 이 사건은 니브타니댐 건설 공사
에 따라 수용 재결의 대상이 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업 인정시에 댐건설 수
몰 예정지에 존속하고 있는 아이누 민족과 그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음을 
이유로 「토지수용법」(제 20조 3호, 4호)에 위법이 있다고 수용 재결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이다.28) 이 사건 판례에 따르면, 아이누 민족은 일본의 통치가 미치기 이전부터 
주로 홋카이도에 거주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가진 토착 민족인
데, 이들은 일본의 강제 이주 정책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29)
니브타니댐은 1969년 ‘제2차 전국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한 ‘도마코마이 동부개발계
획’에서 입안되어 1971년 ‘사루(沙流)강 종합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
면서 시작되었다. 댐 건설의 경위에 대해서는 [표 4]과 같다.
27) 삿포로지방법원. 1997년 3월 27일 판결. 권리취득재결등취소청구사건 (札幌地方裁判所平成九年三月
二七日判決、平成五年 (行. ウ) 第九号、 権利取得裁決等取消請求事件). 판례 분석은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기타 추가 내용은 별도로 각주를 달아 출처를 표기하였다.
28) 니브타니(二風谷)댐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있는 사루(沙流)강 수계 중에서 중류지역
에 건설된 중력식 콘크리트댐으로 댐 높이는 32m, 총저수량은 3150만㎥이다.도마코마이
(苫小牧)는 홋카이도 남서쪽의 있는 도시이며, ‘도마코마이 동부개발계획’은 일본의 공업 생
산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창출하고는 동시에 홋카이도의 장기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도
적 개발 사업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출처 : Wikipedia Japan)
29) 아이누 민족은 별도로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문서 등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들이 
살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 다만, 1995년 당시 나브타니 지역의 인구 약 500명 
중 70% 이상이 아이누 민족이었고, 아이누 민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홋카이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그 비율은 매우 높았다. 근대 이후 일본 정부와 사회는 아이누의 문화와 
전통을 미개시하고 그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메이지 
정부는 아이누의 전통적 생활 관습을 강제로 금지시켰으며, 홋카이도 개척의 과정에서 아
이누를 강제로 이주시키며 그들의 토지를 약탈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독특한 문화를 
가꾸어왔던 아이누의 전통 문화는 파괴되었으며, 아이누 민족은 많은 억압과 차별을 받아 
왔다. 최근 2014년 8월 일본 내에 자유민주당 소속의원이 아이누 민족을 부정(不定)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어 제명되는 사건도 있었다. (출처 : Wikipedia Japan)
- 22 -
(2) 소송의 쟁점
이 사건 소송은 강제수용 재결이 갈등 요인이 되었으며, 실제 공용수용의 절차상
에 하자는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성 내지 문화권의 인정 여부가 행정청의 위법 여부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소송의 쟁점은 ([표 5])와 같다.
첫째, 이 사건 아이누족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27조가 정하
는 원주민에 해당하는가?
둘째, 이 사건 수용재결은 헌법 29조 3항을 위반하는가?
셋째, 이 사건 수용재결은 사업 인정의 위법성을 승계하는가?
넷째, 이 사건 사업 인정은 토지수용법 20조 3호, 4호를 위반하는가? 
[표 5] 사건의 쟁점
일시 사건의 내용
1969
‘제2차 전국종합개발계획’, ‘도마코마이 동부개발계획’이 수립되고, 
1971년 ‘사루강 종합개발사업계획’ 예비 조사가 실시됨.
1983
건설부 장관이 본댐의 건설의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토지의 모든 인수
가 진행되었지만, 원고 등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토지수용절차
게 들어가게 됨.
1986
건설부장관(建設大臣:현재 국토교통부(国土交通省))은 사업을 승인하
였고, 댐의 본체 공사가 시작됨.
1987
건설부 소속 홋카이도 개발국(開発局)은 이 사건 원고의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을 신청하였고, 이듬해 1988년 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을 인
정하는 재결을 함.
1989
수용위원회가 권리 취득 재결 및 명도 재결 (이 두 재결을 아울러 ‘수
용 재결’)을 진행함.
1992 원고는 건설부에 재결 취소를 요구하며 불복심사 청구를 함.
1993
건설부가 이를 기각하자, 5월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삿포로 지방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1995
건설부는 ‘댐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발국에 ‘사루강 종합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96년 2월 심의위
원회의 공청회 개최, 3월 저수를 인정하는 제안 발표, 4월 저수가 시
작됨. 
[표 4] 니브타니댐 사건의 경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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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의 쟁점을 설명하면 첫 번째 국제인권협약 B규약 27조는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
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
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이누 민족을 원주민으로서 문화향유권을 배려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이다. 일본 헌법 29조30) 3항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명시하는데, 아이누족의 원주민성이 인정될 때, 아이누족의 문
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쟁점이다. 세 번째 쟁
점은 ‘사업 인정‘에 위법성이 있는 문제가 ’수용 재결‘ 취소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확
인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네 번째는 댐의 목적 내지 정당성에 대한 사안이
다.31) 이 댐은 본래 공업용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가 사정상 다목적댐으로 
변경하면서 댐 건설의 목적도 ⅰ) 홍수 조절, ⅱ)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ⅲ) 관
개용수, ⅳ) 수도용수, ⅴ) 공업용수, ⅵ) 발전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3) 법원의 판단
①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헌법의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부정하였지만, B규약에 따른 아이누 민족의 
원주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법원의 원주민성 판단 근거는 [표 6]와 같다. 
30) 일본 헌법 제29조 
    제1항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3항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1) 토지수용법 제20조는 사업인정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조 3호는 「사업 계획이 토지의 적정 또




Ÿ 이 사업계획 실시에 의한 손실 이익 또는 가치는 아이누족의 문화 
향유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내만 
허용됨. 
Ÿ B규약 27조에서 말하는 "소수민족"이 단순히 "소수민족"에 그치는 
경우가 아닌 원주민인 경우에는 민족고유의 문화 향유권 보장에 
[표 6] 법원의 원주민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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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쟁점 3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과 수용재
결은 서로 결합하여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법적 효과를 완성시키는 일
련의 행정 행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선행 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 위
법은 당연히 후행 처분에 승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용재결 취소소송에
서 선행 처분인 사업인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②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업 인정의 위법은 수용재결 위법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 인
정이 토지수용법 제 20조 3호에 위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토지가 그 사업에 제공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과 그 토지가 그 사업에 제공됨으로
써 잃는 손실이익 내지 가치를 비교형량 하여 전자가 후자에 우월한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였다.
먼저 법원은 토착 소수민족의 문화 향유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수행에 있
어서 기업자인 국가는 과거 아이누 민족 고유의 문화를 퇴색시켜 온 역사적 경위에 
반성의 뜻을 담고 최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계획 달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잃는 이익에 
우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의 절차를 게을리하여 본래 가장 중
더욱 큰 배려가 요구됨.
지역의 특성
Ÿ 니브타니 지역은 토착 소수 민족인 아이누 민족에게는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장소이며, 주민 중 매우 많은 비율을 아이누 족이 차
지하고, 아이누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것을 후세에 전하는 
많은 전승자가 존재하고,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
하여 아이누 문화 연구의 발상지로도 꼽히는 곳임.
Ÿ 니브타니 지역에서 최근 행해지고 있는 치뿌산케(チプサンケ) 행사
는 일본인(和人)과 아이누 사람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일본인의 
아이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이누 사람들 자신의 민족적 
소속감을 재인식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음.
Ÿ 이 지역에 존재하는 유오이챠시 흔적, 폴로 모이챠시 흔적은 아이
누족의 역사를 아는 데 중요한 유적이며, 치노미시리는 니브타니 
지역의 아이누 사람들에게 신성한 땅임.
Ÿ 아이누 문화는 자연과 공생하고 자연의 은혜를 신으로 섬기는 가
운데 태어난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이러한 아이누 문화는 자연과 
떼어낼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데, 본 사건 사업 계획이 실
시되면 니브타니 지역은 광범위하게 수몰되고 위와 같은 아이누족
의 민족적·문화적 역사적·종교적 가치를 후세에 남기는 것이 어려
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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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야 할 여러 요소와 가치를 부당하게 경시 내지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판단
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아이누 문화에 대한 영향을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의 대
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섣불리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에 우월하다고 판단하였으
므로, 토지수용법 제20조 3호에서 인정한 행정기관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이 있다고 판단했다.
③ 사정판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정판결 이전에 ⅰ) 이 사건 사업 계획의 달성에 의해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 ⅱ) 이 사건 사업 계획의 실시에 의한 손실 이익 내지 가치, ⅲ) 이 사업을 통해 
손실되는 여러 가치에 대해 이루어진 배려에 대해 상세히 검토를 한 후, “비교형량”
의 단계를 거쳐 공공의 이익과 손실 이익 내지 가치에 대해 고려를 하는 과정을 거쳤
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 인정은 위법이며, 그 위법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 승계되어 
원래 이 사건 수용 재결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이미 본 사건 댐 본체가 완성되어 담
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 수용 재결을 취소하면 공공 이익에 현저한 장애가 생
긴다고 판단했다.
“본 댐 본체는 이미 수백억 엔의 비용을 들여서 완성했고, 담수하고 있는 것
이 인정된다. 만일 이 사건 수용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들이 소
유한 이 사건 수용대상 지역을 수몰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거액을 주
고 건설한 이 사건 댐은 담수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무용지물로 변할 뿐만 아
니라 본 댐이 사루강의 정상적인 유수를 막을 것이 쉽게 추정되기 때문에 오히
려 홍수 등의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다시 홍수 조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방 등을 건설할 필요가 생기고, 그 건설을 
위해서는 본 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루강 유
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겨우 완성한 이 사건 댐을 지켜
보면서 그 혜택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서 본 댐이 건설
되기 전 이상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댐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
기 위해서는 본 댐을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 또한 거액의 비용을 필요
로 한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이미 이 사건 댐 본체가 완성되어 담수한 상황에
서는 본 사건 수용재결을 취소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현저한 장애를 발생하는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수용 재결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
하지 않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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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판례 분석
1) 연구대상 판례의 수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사정판결’을 검색한 결과 검색 건수는 총 90건이
며, 구글을 통해 수집한 판례는 3건으로, 총 93건의 관련 판례를 수집하였다.32) 이 
중에서 ‘시간의 범위’에 충족하는 판례는 90이다. 90건 중에서 사정판결이 적용된 건
수는 10건으로 사건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토지 9건, 기타(학칙개정, 로스쿨) 2건
이다([그림 3]).
[그림 3] 한국의 사정판결 판례 검색 결과
토지관련 사항을 자세히 분류하면, 환지 및 재개발 관련 사항 6건, 건축허가 2건, 
국책 사업 2건이다. 사정판결이 적용된 토지부문의 판례 중에서 ‘내용적 범위’에 해당
하는 판례는 환경소송이자 국책 사업에 해당되는 2010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인가처분 취소등 소송’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소송 중에서 
2012년 부산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낙동강 하천계획시행 취소소송’ 총 2건이다.
32) 전체 92건의 결과는 단순 키워드 검색으로 나온 수이며, 일부는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하급심
이 전체 건수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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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소송33)
(1) 사건의 배경 및 경위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인가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은 일명 ‘검은머리물떼
새34)’ 소송이라 불리는 환경소송으로, 이 사건의 원고는 검은머리물떼새 외에 대전광
역시 환경운동가 13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주민 273인(이하 ‘원고 장항읍 주민‘)이
며, 피고는 한국서부발전에 공사계획인가처분을 해준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과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북 군산시 경암동은 금
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로부
터 장항읍까지의 최단 거리는 2km 이내이며, 장항항까지의 거리는 약 4km에 불과하
다.
자료 : 네이버 지도 재구성     [그림 4] 사건 발단 지역   
원래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 터에는 1968년부터 무연탄을 사용하는 군산화력발전
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의 발전 방식은 1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연소
하여 발생하는 가스로 가스터빈 발전기를 가동하고, 2차적으로 위 가스의 열을 회수
하여 증기를 만들어 증기터빈 발전기를 가동하는 복합화력 발전 방식이다. 따라서 연
33) 서울행법 2010.4.23.선고 2008구합29038. 본 판례 분석은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했으
며, 기타 추가 내용은 별도로 각주를 달아 출처를 표기하였다.
34) 검은머리물떼새는 천연기념물 제326호이면서 멸종위기동물 2급에 속하는 조류로서 충남 서천군 장
항읍 유부도와 금강 하구 비인만 일대에서 월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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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과정에서 이산화질소(NO2)등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배기가스가 다량
으로 배출되고, 배수 시 일과식 냉각방식을 택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대량의 온배수가 해양에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일과식 냉각방식(Once-Through 
Cooling System)은 취수한 물을 냉각에 사용한 후 재순환하지 않고 데워진 상태로 
방류하는 냉각방식이기 때문이다.35)
따라서 장항항을 근거지로 하여 충남 연안 일원에서 어업을 하는 원고 장항읍 주
민은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시 착수된 환경영향평가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소송
을 제기하였다. 사업자인 한국서부발전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 사건 발전소
의 소재지인 군산시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에 포함되고, 서천군은 배제됨으로써 환경
영향평가서 제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되었다. 판례에 따른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표 7]와 같다. 
35) 정인성외5(2009)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발전소는 냉각 계통수로 많은 양의 해수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일과식 냉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일과식 냉각방식은 현존하는 냉각방식 중에서 가장 효과적




한국서부발전은 군산시 경암동에서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군산화력발
전소를 운영하다가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8.17)에 의하여 발
전소를 폐지함.
2004.7
한국서부발전은 군산시와 산업자원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
하여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액화석유가스(LNG)를 주연료로 하는 복
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함.
2005.10 한국서부발전은 군산시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함. 
2006.10
군산시 경암동에서 군산시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교통영향평가 설명회
를 개최함.
2006.12
산업자원부는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을 2009년 11월까지 
모두 마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고시함.
2007.3
한국서부발전은 산업자원부에 발전사업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
고, 2007.4.12.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시공계약
을 체결함.
2007.7
한국서부발전은 2007.7.18.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를 근거로 산업자
원부에 공사계획인가신청을 하였고,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7.7.20. 
이를 승인함.
[표 7]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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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의 쟁점
이 소송은 천성산 도롱뇽 소송과 같이 자연물이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환경소
송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하자 외에 여러 쟁점들이 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표 8]).36)
 
쟁점 1. 검은머리물떼새에 당사자능력이 있는가?
쟁점 2. 환경운동가에게 원고적격이 있는가?
쟁점 3. 장항읍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있는가?
쟁점 4.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는가? 
[표 8] 소송의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자연물이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쟁점은 헌법상 환경권을 근거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 쟁점은 서천군 일대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에 해
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며, 이 지역이 해당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반영하지 않
은 환경영향평가에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마지막 쟁점이다. 여기서는 ‘사
정판결’의 적용 시 직접적인 쟁점이었던 셋째, 넷째의 쟁점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술하
도록 한다.
① 장항읍 주민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관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중 “환경영향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부분에 의하면, 위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사업의 규모 및 내용, 지역의 특성 및 환경인자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함으로써 다음 [표 9]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이 설정되었다.
36) 기타 쟁점으로 ‘제소기간의 도과여부’가 있다. 이 사건 피고는 원고 장항읍 주민의 취소청구 부분의 
제소기간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의 도과로 소의 제기가 부적합하였
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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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장항읍 주민은 서천군 일대는 이 사건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인
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 밖에 위치하고, 온배수 방류
에 따라 2℃이상 수온이 상승하는 범위에서는 해양 동∙식물에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
























































사업예정지역 중심 반경 
10km 범위 사업예쩡지역 중














[표 9]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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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대조37)기에 가장 멀리까지 퍼져서 거의 서해까지 이르고, 그 면적 또한 넓어서 금
강 하구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하게 되며 시기에 따라서는 충남 서천군 연안까지 미친
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풍향은 북서계열이
므로  그로부터 북쪽으로 1.7km 이상 떨어져 있는 서천군 지역은 대기질 농도가 변
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된 “사
업예정지역 중심 반경 10km 또는 40km 범위”는 대기질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모
델인 가우시안 ISCST3 모델 등에서 사용하는 기준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위 범
위가 평가대상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환경부 고시인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육상 동·식물상에 관
하여 사업대상지역의 장축길이 2배 면적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복합화
력발전소와 충남 서천군이 육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충남 서천군은 육상 동·식물
상 조사 범위 밖이다.
셋째, 증거로 제시한 어업권 현황도에 따르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변지역 어민의 
경우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김 양식 등의 어업
활동을 하고 있어 해양 동·식물상 조사범위 밖이다. 
따라서 “원고가 거주하는 서천군 일대는 이 사건의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
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 밖에 위치하고, 이들의 어업활동지는 사업지
역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 또한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② 환경영향평가 하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절차적으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충남 서천군을 대상지역에서 배제하고, 충남 서천군수
에게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충남 서천군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고”, 내용적으로는 “충남 서천군 주민들의 어업권 
현황을 누락하는 등 모든 기본적인 항목들이 부실하거나 실질적인 환경오염대책으로
서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 가동
37) 대조(大潮)는 한사리와 같은 뜻으로서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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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인 온배수 배출과 관련하여 조간대가 발달하고 금
강 하구둑의 방류량이 변화하는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의 해양환경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3) 법원의 판단
①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ⅰ) 검은머리물떼새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검은머리물떼새는 자연물이고, 
비록 자연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는 하나 자연 내지 자연물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
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ⅱ) 환경운동가의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
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 및 범위, 권리의 주체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인 환경운동가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배척
하였다.
그러나 ⅲ)서천군 장항읍 주민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적격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주
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에는 봄철에 남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부는 경
우가 있고, 7월 중에는 주변 풍향이 관측일수 11일 중 6일간 남남동풍, 동남동풍, 남
풍 등 충남 서천군 방향인 것으로 관찰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충남 서천군 주
민들이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질 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보
기는 어렵다. 피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는 북서풍이 주로 불었
던 2005. 12. 20.(상층에서는 비교적 강한 북서풍이 하루 종일 지속되었고 하층에서
는 북풍 및 북동풍이 불었음)에 관한 모델링 결과일 뿐이다.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관련하여 발전소 공사시와 운영시의 영향 정도 
및 주변 주거지역이나 산업단지 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지 40km의 예측범위를 설정하여 영향을 예측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위 범위는 단순히 ISCST3 모델 등의 기준영역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3차원 기상장 분석을 위하여 MM5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 33 -
작용하였으므로, 위 범위를 대기질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기재된 육상 동·식물상의 조사범위에 
관한 내용은 사업의 종류나 그로 인하여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에 관한 고려 없이 
제시된 기준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의 범위가 위 기준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육상 동⦁식물상에 미치
는 환경상 영향은 육상을 매개로 하여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 등을 통하여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비록 충남 서천군이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와 육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가 대상지역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되거나 도면으로 표시된 어업권 현황은 군산
시의 양식 어업권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 등과 같이 충남 서천군의 주민
으로서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연안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어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해양 동⦁식물상 조사범위 밖의 주민들이라
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는 평가 
항목에 따라 대기질 항목은 사업예정지역 중심 반경 10km(공사시), 40km(운영시) 범
위, 동⦁식물상(육상) 항목은 사업예정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사업예정지역 4km범
위)으로서 원고 장항읍 주민의 거주지역이 포함되는 점,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동⦁식물상(해양), 해양환경(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저질) 항목에 관한 환경영향평
가 대상지역의 범위는 사업예정지역 전면 해역 및 주변해역(온배수확산지역)으로서 원
고 장항읍 주민이 어업에 종사하는 해역에 근접하여 있고, 해양생물들은 스스로 또는 
조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게 되므로 비록 온배수로 인하여 1℃ 이상 수온이 상승하
는 범위 자체는 금강 하구 내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의 해양 생태계가 온배
수로 인하여 침해를 받게 되면 그 주변의 해역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에 종사
하는 원고 장항읍 주민이 그로 인하여 어종의 변화, 어획량 감소 등 피해를 입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의 규모,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장항읍 주민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주민
들로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
로 사실상 추정되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쟁점에 대한 판단 요약은 [표 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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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쟁점인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②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판단
법원이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에 대해 인정한 근거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시 온배수 확산 예측과 관련하여, 금강 하구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간조(썰물) 때에는 온통 갯벌이 드러나는 곳으로서 갯벌의 온배수 냉각 혹은 가
열 효과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나, 해저면(조간대, 갯벌)에서의 열교환이 없는 것으
로 처리하여 그로 인한 온배수 수온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
여 생태적인 영향 평가를 위해 감안할 필요가 있는 최고 가능 수온, 최저 가능 수온
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였다.
둘째, 온배수 확산의 공간적 특성을 재현한 결과에 대한 비교가 빠져 있어 예측치
의 정확성에 대하여 알기 어렵고, 온배수의 운동량과 수온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
는 인자인 금강 하구둑 방류량을 반영함에 있어서 하계 방류량이 매우 적거나 없는 
극한 조건(Extreme case) 실험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여 온배수에 관한 예측의 충
실성이 떨어진다. 
셋째, 공사시 부유사 확산에 관한 영향 예측과 관련하여 부유사를 방지하기 위한 






자연 내지 자연물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 및 범위, 권리의 주체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권리
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장항읍 주민 등 
원고적격
긍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거주지역이 포함되고, 온배수
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
로 사실상 추정됨.
[표 10] 법원의 쟁점에 대한 판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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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내용상 하자와 더불어 서천군 일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를 승인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고 장항읍 주민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방류되는 온배수로 인한 환경상 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민들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충남 서
천군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을 관할하는 군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주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 환경
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
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
성함에 있어서는 평가서 초안을 충남 서천군수에게 제출하고 원고 등에게 공람하게 
하며, 군산시에서 개최된 설명회와는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
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③ 사정판결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와 서천군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임
을 인정하고, 이를 배제시킨 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군산시 주민들에 대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점, 환경영향의 평가 항목 대부분의 대상지역이 발전소 주
변지역이나 해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서천군이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
백한 것은 아닌 점, 대기질과 동∙식물(육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지역에 충남 서천군이 일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로
부터 거리와 주된 풍향에 비추어 그 환경상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
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
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그 하자의 중대성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운영시 온배수 확산 예측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온배수로 인한 영향을 산
정함에 있어서는 각종 실험 조건들을 동일하게 입력한 상태에서 온배수가 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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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배출되지 않는 조건을 각각 실험한 후 두 조건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주변 해
역의 온도의 차이(ΔT)를 온배수의 영향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온배수 배출 이
외의 다른 조건들은 위와 같은 비교 실험 과정에서 서로 상쇄되고, 위와 같은 비교 
실험에서는 온배수 배출 조건 이외에도 기상, 조류, 주위수 조건 등 다양한 조건들이 
설정되므로 조간대의 열교환 효과를 위와 같은 기타 조건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따
라 온배수 배출의 영향에 관한 실험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종전에 운영하던 군산화력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지 아니하여 수온
의 공간분포에 관한 조사 자료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온배수 확산의 공간적 특성을 
재현하지 못하게 되었다.
셋째, 금강 하구둑 방류는 하계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영향도 하계
의 경우에 의미가 있을 것인데, 이에 관한 극한조건 실험 결과에 의하면 방류량이 없
는 극한조건의 경우 온배수 확산 면적이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것보다 
3.5배에서 4배 정도 넓게 나타나기는 하나 동계의 온배수 확산면적에 비해서는 좁게 
나타나고 있어 온배수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넷째,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부유사 발생에 관한 오탁방지막 저감 효
율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인근 해역에서 수행되었던 사례들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다소 부실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던 사정들은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을 인
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자연환경 중 동·식물상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는 동계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육상 동식물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하여 주요 식생의 군집표나 식생종 조성
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현존식생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일부 누락되어 있으
며, 졸참나무를 갈참나무로 기재하고, 등줄쥐를 누락하였으며 히드라 해파리류의 분류 
기준을 무시하는 등 식물이나 동물 조사에 관한 조사의 전문성과 충실성이 다소 떨어
지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문제점들이 일부 인정되나 이들 사항들은 이 사건 처분 
여부 결정을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
엽적인 문제점들이므로, 이에 관하여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
의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로 판단된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에 관하여 국가 전력공급 






국내 전력수요는 1980년 32,735Gwh에서 2006년 353,353GWh로 약 
10.8배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성
장에 힘입어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향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비하고 있는 점.
전력수급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2006.12.12. 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
건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을 2009년 11월까지 모두 마치기로 하였
고, 이 사건 복합화력 발전소의 발전용량에 비추어 이 사건 복합화력
발전소의 건립 및 운영이 지연되는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안
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
공정률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는 총공사비 7,499억 원(2009년 10월 기준 
6,113억 원 집행)의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기간 사업이고, 2009년 10
월 기준으로 약 92.6 공정률이 진행되어 시운전 중에 있으며 2010년 
5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상당
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
소가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환경영향평가 
작성의 필요
이 사건 처분의 바탕이 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는 비록 절차상 하자
가 있고, 내용이 다소 부실하기는 하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서천군 주민의 의견 등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
되는 의견이 대부분 제시외어 반영되었고, 의견을 수렴했더라도 이 사
건 처분 여부를 달리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를 하
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환경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해서는 향후 5년간 온배수의 영향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경 
피해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냉각계통을 일과식 냉각방식
이 아닌 폐회로식 냉각방식으로 바꾸어 온배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
도록 한다거나 발전소 운영시간과 가동률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조치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해서는 향후 5년간 온배수의 영향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경 
피해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냉각계통을 일과식 냉각방식
이 아닌 폐회로식 냉각방식으로 바꾸어 온배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
도록 한다거나 발전소 운영시간과 가동률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 11] 법원의 사정판결 적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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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소송38)
(1) 사건의 배경 및 경위
이 사건의 원고는 甲 외에 1,788명이며, 피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가장 최근에 
진행된 대규모의 환경소송이다.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은 지난 이명박 정
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의 수계별 소송 중 
낙동강 사업에 대한 소송이다.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대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건은 
2008년 12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재 ‘지역발전위원회’)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4
대강 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당월 15일에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면서 2009년 8월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서가 배포되기에 이
르렀다. 판례에 따른 4대강 마스터플랜의 추진과정은 [표 12]과 같다. 
38) 서울고법 2012.2.10.선고 2011누228
일시 사건의 내용
2008.12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재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는 한국형 뉴
딜사업으로 4대강 사업 추진을 결정함. 이 때, 물 관련 분야 전문연
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관 아래 문화광광연구원 등이 참여
[표 12] 4대강 마스터플랜의 추진 경위
이를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의 정도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온배수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범
위가 그다지 넓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발전소로부터 원고가 거주하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까지의 거리와 주된 풍향 등에 비추어 대기질의 변
화 또한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어업활동이나 생활환경상 입게 될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 않
고, 설사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손
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위와 같이 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오히려 현저히 공
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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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마스터플랜은 ⅰ)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대책, ⅱ) 물 부족 대
비 풍부한 수자원 확보, ⅲ)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ⅳ)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
간 창조, ⅴ)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과제로 계획이 추진되었다. 4대강 사업은 크게 본
사업,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되며,39)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이 각 
사업의 대상지이다.40) 
4대강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약 22조 2,000억 원(본사업 16조 9,000억 원, 직접연
계사업 5조 3000억 원)에 이르며, 4대강 사업 전체 구간은 267개 공구로 분할된다.
(2) 소송의 쟁점
4대강 사업은 큰 규모에 비해 사업의 절차가 무리하게 강행되어 수계별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사건의 쟁점 또한 다양하다.41) 사업의 절차와 관련하여 이 사건 판례에 
39) 본사업은 4대강 본류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시행하되, 2011
(댐∙저수지 등은 2012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13개 주요 지류 국가하천정
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 연계사업은 강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해당 부처의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한다.
40) 각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
한강 – 한강 본류(남한강)∙북한강∙섬강
낙동강 – 낙동강 본류∙남강∙금호강∙황강∙서낙동강∙맥도강∙평강천
금강 – 금강 본류∙미호천∙갑천∙유등천
영산강- 영산강 본류∙호아룡강∙함평천∙섬진강
41) 4대강 사업의 내용과 관련하여 가뭄과 홍수 예방을 위해 타당한 사업인지,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
이 가뭄과 홍수예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 한국이 정말 물 부족 국가이며 이 사업으로 물부족 문
하여 2008.12.15.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하‘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함. 
2009.2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기회단」이 국토해양부장
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2009.4.경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확
대 개편됨.
2009.4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위원회 및 국토해양부, 환
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부는 마스터플랜 합동보고대회를 개
회차고, 그 다음달 5월경 12차례의 지역설명회, 2차례의 관계부처∙
학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 2차례의 물환경학회∙수자
원학회 들 관련 학회 토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개
최함.
2009.6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부는 4대
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4대강 마스터플랜을 확정∙발
표하였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8월 24일 4대강 마스터플랜의 
최종보고서를 발간∙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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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쟁점은 다음 [표 13]과 같으며, 여기에서는 사정판결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국가
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논한다.
쟁점 1. 하천법 위반 여부
쟁점 2. 한국수자원공사법 위반 여부
쟁점 3.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
쟁점 4.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
쟁점 5.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
[표 13] 소송의 쟁점
주: 쟁점 1-4의 자세한 내용은 이 사건 판례 혹은 윤순진(2010) 참조.
4대강 마스터플랜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던 중인 2009.3.25.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개정되어 ‘재해예방’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사업으로 추가되면서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
략되었다. 이 사건의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의 내용은 [표 14]와 같다.
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4대강 현재 수질은 어떠하며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운하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여부와 4대강 사업의 절차





이 법은 국가의 예산 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v 
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
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




①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14] 이 사건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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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9.5.27. 법률 제9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가재정법’).
주** 2009.3.25. 대통령령 제21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시행령).
주*** 2009.3.25. 대통령령제21360호로 개정된 것.
원고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보의 설치, 준설, 제방, 자전거도로 등의 개별 사업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이므로 수계별로 예
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총사
업비가 500억원 이하의 개별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고, 특
히 보의 설치와 준설에 대하여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인데도 재해예방사
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위법이 있는 것이다. 
1. 공공청사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는 사업
5. 그 밖에 재해복구 지원 등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법령에 의해 설치





①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관련 사업
4. 남북교류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저거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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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6호 중 ‘재해예방 지원 목적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부분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시행령만으로 무력화시킨 것으로서 모법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의 설치와 준설은 재해예방 사업
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사업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원고측 증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해 개략적인 편익/비용 비율을 분
석한 결과 이 사건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이 유지관리비 시나리오에 따라 0.26에서 
0.11까지도 나와 적어도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42)
이에 대해 피고는 국가재정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규정 6호, 7호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
되어 이를 하지 않았고, 그 외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등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측은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경
우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사업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경
제성 분석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법원의 판단
①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하천법, 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
두 부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위법에 대해서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기술한다.
②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ⅰ)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일반론(입법 취
지), ⅱ)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사업인지 여부, ⅲ)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사업인지 여
부, ⅳ) 보의 설치, 준설의 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
은 하자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ⅵ)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모든 부분의 하자에 대해 인정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하여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 [표 15]와 같다.
42) 이 사건 증인인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용은 편익보다 4~6배 많았다. 일반
적으로 편익/비용 비율이 1 이하이면 투입된 비용만큼 편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번 분
석 결과는 100원을 투자할 때 16~24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적으로 시급
한 국책사업이라도 그 비율이 0.8~0.9 정도라야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며 “편익비용 비율 0.1~0.2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홍섭, “4대강, 100원 투자해 25원도 못건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존의 타당성 조사와는 달리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
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
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즉,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예산을 단계별 순차적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후속 절차를 위한 추가
적인 예산편성을 미리 막아 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비타당
성 조사의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성 분석방법의 표준화를 이루어 조사결
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당해 사업과 대안 사이의 선택이나 당해 사업과 다
른 사업 사이의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하게 하여 한정된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
과적인 사업에 투입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이 있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 여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려면, 첫째 개정 시행령 제13
조 제2항 제6호 중 ‘재해예방’이 추가된 부분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둘째 이 사건 사업 내용(특히 보의 설치)이 재해예방사업에 해
당되어야 하며, 셋째 이사건 사업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그 시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와 당
심 증언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 중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한 부분은 적어도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
는 한,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여 그 위임범위를 벗어
난 해석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재해예방사업 
여부
이 사건 사업 내용 중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8개의 보 설치는 수자원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고(구체적으로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또는 공업
용수의 확보가 아니라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
의 설치는 강의 통수단면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홍수위험을 가중시키
는 구조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보의 설치의 주된 목적이 향후 이상기
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는 수자원확보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
라도, 수자원 중에서도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아닌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라고 피고들 스스로도 주장하므로, 이를 재해예방사업이라고도 보기 어렵




 ①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상 예비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6
개월 이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에는 3~4
[표 15]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법원의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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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로 단축된 점
② 22조 2,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지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길어야 6
개월이면 완료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의 시급
성이 인정되려면, 일반하천유지유량이란 생활․공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하는 것으로, 그 측정단위가 ㎥/초로서 ‘flow 개
념’이다. 국민들이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
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시급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방법 혹은 그 근거도 명
확히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민간전문가 및 정부위원이 참여하는 기획재정
부 내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의 의견만 수렴하여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킨 것은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
고들 주장 자체로도 재해예방이라는 것이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역사상 낙동강 본류가 대규모로 범람한 적이 없고, 낙동강 대부분 구
간은 2m의 홍수여유고가 확보되어 있으며, 보 설치의 주된 목적은 치수가아
니라 이수로서 기후변화 등을 대비한 용수확보에 있고 보 건설로 확보된 용
수는 생활용수나 농공업용수가 아닌 하천유지유량의 증대에 활용한다는 점
④ 급변하는 이상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누구라
도 공감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길어야 6개월도 걸리지 않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사업 추진이 시급한 것인지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 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하자와  
처분의 관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그 대상이 되는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
어, 후속 단계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미리 막아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 사이의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하게 하여 한정된 재정
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에 투입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을 통해 당해 사업의 추진여부 또는 다른 
사업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로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당
해 공익과 다른 공익 상호간,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 상호간의 이
익을 적정하게 형량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필수불가결한 절차라고 할 것이
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
사절차를 누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관계 
법률에 위반될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 행정계획과 관계되는 이익형량을 누락
한 것이다. 비록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
정하는 최초의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앞서 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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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
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
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것이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는 뒤에서 판
단하는 사정판결의 필요성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
안하여 이 부분 주장에 대한 당부 판단에 나아가기로 한다.
계획재량의 통제 법리와 비례의 원칙과의 관계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의 모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계획재량의 통제 법
리는 이익형량의 하자와 관련된 법리인데, 일반적인 행정재량 통제 법리인 비
례의 원칙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에 그대로 적용될 수
는 없고, 계획재량에 있어서 형량하자 법리는 일반적인 재량행위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을 대체하거나 변형된 법리로서 계획재량에 특유한 재량통제 법
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은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공사 실
시계획승인고시로서 모두행정계획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계획재량
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요소
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익 상호간, 공익과 사익, 
사익 상호간에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 누락 형량, 오형량, 객관성․정당성이 
결여된 형량이 있는지, 그러한 하자가 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입
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
입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참조). 따라서 
일응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원고들의 주장들을 선해하여 형량하
자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요소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
에서 설시하는 인정사실과 사정들을 두루 종합해 보면, 이 사업 시행으로 인
한 영향을 예측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업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피
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익형량
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은 피고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계획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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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의 사항에 대해 모두 위법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여러 부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또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이를 거치지 않은 위법
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
한 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리를 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해석하였다.
법원은 사정판결에 대해서 일관하여 사정판결의 무효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법원
은 이를 피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인용하여 이 사건의 절차적 하자가 아닌 
‘내용적 하자’를 검토한 후, 재량권 일탈⦁남용에 위법이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43)
③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
법원이 사정판결의 적용을 위해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국책사업인 이 사건 사업은 이미 대부분의 공정이 90% 이상 완료되
어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보의 설치는 거의 100% 완
성되었고,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원래대로 원상회복한다
는 조치(특히 준설의 경우)는 국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기술적∙
환경 침해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만약 이런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된다면, 이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 등의 침해를 
이유로 그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둘째, 이 사건 사업은 용수확보, 홍수예방, 친수공간확보 등의 목적에서 국토 전반
의 주요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사업인데, 이 사건 사업의 계속적 유
지를 위하여 매년 투자되는 유지관리비를 감안하더라도 도리어 전체 사업을 위해 이
미 투입된 예산의 효율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이 사건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광범위한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이미 완료
되는 등 기왕의 처분을 토대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
되었기 때문에 뒤늦게 이를 취소한다면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엄청난 혼란이 발
생할 것이 우려된다.
넷째, 이 사건 각 처분이 그 수립절차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평가되기는 하나 
그 사업 자체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재
정의 효율성은 차치하더라도 재정사업의 효과(홍수예방, 수자원확보 등)는 결코 무시
될 수 없으므로, 완성단계에 있는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이
미 구축된 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물들을 현명하게 유지, 관리하고 그 주변발전계획을 
43) 법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의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생
략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하자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로 회피하
였다.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자세한 사항은 Ⅳ-3에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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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수립∙활용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시설로서 후세
에 물려줄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농민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위와 같은 혼란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굳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
정하기보다는, 그 효력을 유지하되 다만 이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
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함과 동시에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도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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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례의 비교분석과 평가
사정판결 제도의 제정 과정과 우리 행정소송법이 사정판결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
경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로 인해 한⦁일의 현행 사정판결 규정
의 내용이 다소 차이는 보이지만, 이 규정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는 
두 국가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 법규의 내용을 개별 사건에 실현하는 법원
의 적용 양상이나 방식에도 차이가 없을까?
연구대상 판례를 수집하면서 위의 Ⅲ-2-1, Ⅲ-3-1에서 사정판결이 적용된 사건의 
내용 분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한⦁일 사정판결 적용현황 비교
동일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일본의 사정판결 적용 건수가 한국의 적용 건수보다 
약 2.5배가 많지만, 토지와 관련해서 적용한 건수는 한국이 일본의 3배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44) 그동안 사정판결은 재개발이나 주택건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환지관련 
소송에 있어서 (비록 처분에 하자는 있지만) 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이용
되어 왔다. 9건의 토지 관련 소송 중 6건이 환지나 재개발에서 비롯한 것은 우연한 
44) Ⅲ-2-1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히로시마평화도시 건립과 관련한 토지(환지) 소송에서 적용된 사정
판결은 이후 항고심에서 적용이 번복되어 환지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적용 건수는 
2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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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아니다(Ⅲ-3-1 참조). 그러나 토지 관련 소송에서 사정판결의 근원지인 일본 비
교하여 적용례가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렇다면 토지와 관련한 위의 소송의 사정판결 적용 시기 및 빈도는 어떠한지 비
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3건의 토지분야 사정판결은 1984년, 1997년, 2005년에 
적용되었으며, 적용 시기간의 시간차가 꽤 큰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는 1985년, 1992년, 1993년, 1995년, 1997년에 적용이 있고, 2000


















[표 16] 토지관련 소송 사정판결 적용시기 비교
일본은 2005년 환지처분 소송에서 사정판결을 적용한 이후, 토지 관련 분쟁에서 
사정판결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 한국에서는 90년대는 주로 주택개발이나 환지처분 
관련 소송에서 사정판결이 다수 적용되었다. 2005년도에 사정판결을 적용한 사건은 
개인의 건축허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2010년 검은머리물떼새 소송에 
들어서부터 사정판결 적용이 빈번해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한⦁일 판례 분석을 통
해 보았을 때, 2010년부터 적용된 법원의 사정판결이 제한적이거나 엄격한 태도 하에 
적용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다음에서 한⦁일 판례분석을 토대로 법원의 사정판결 적용 
내용 및 양상과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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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
일본의 니브타니 댐 소송, 한국의 복합화력발전소 소송과 낙동강사업 소송을 분석
한 결과 세 판례는 공통적으로 사업의 공정률과 투입비용을 주된 이유로 사정판결을 
선고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사정판결이 본래 생성되었던 까닭을 생각하면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하자의 내용이 사정판결을 적용할 만한 사안인지 전혀 다
른 문제이다. 행정청의 위법 사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표 17]).
 
우리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인 서천군 장항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
지 않은 위반, 국가재정법 및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중
대한 절차적 위법에도 사정판결을 적용하고 있다. 위법이 중대하여 당연무효의 소지
가 충분히 있는 사항에도 판단과정에서 기존의 판례법에 근거하기보다 자의적으로 해
석하여 무효사항이 아니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하자의 중대성에 관한 내용은 Ⅳ-3에
서 후술하도록 한다.
일본 한국
니브타니 댐 소송 복합화력발전소 소송 낙동강사업 소송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손실될 수 있는 가치와 
완공 시 얻을 수 있는 
이익과의 비교형량.
Ÿ 비교형량 고려 없음.
Ÿ 완공되지 않으면 잃
게 될 손실 고려.
Ÿ 비교형량 고려 없음.
Ÿ 완공되지 않으면 잃
게 될 손실 고려.
공공복리 
판단근거
Ÿ 댐 본체의 완성 및 
담수의 진행
Ÿ 92% 이상의 공정률
Ÿ 제3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의 달성




[표 17] 한∙일 비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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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
1) 판단 과정
위 Ⅱ-2에서 일본의 사정판결 생성과정을 보면서, 일본과 한국의 법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판단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규정과 분




(특별한 사정에 의한 청구의 기각)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
①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처분 또는 재
결이 위법이나 그 처분 또는 재결을 취
소함에 따라 공공복리에 현저한 장해를 
생기게 할 경우에는, 원고가 받을 손해
의 정도, 그 손해의 배상 또는 방지의 
정도 및 방법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
여 처분 또는 재결을 취소함이 공공복
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판결의 주문에 처분 또는 
재결이 위법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종국판결 전에 판결로 처분 또는 재결
이 위법임을 선언할 수 있다.
③ 종국판결에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함
에는 전항의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
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
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
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
다.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
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
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들
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표 18] 일본과 한국의 사정판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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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현행 행정사건소송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공공복리의 판단과 방식에 대해 
“원고의 받을 손해의 정도, 그 손해의 배상 또는 방지의 정도 및 방법 기타 모든 사
정을 고려”했을 때에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 적용하는 것이
라고 구체적,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법률 자체에서 수준 높은 고려
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사정판결제도의 수정을 거치면서 축적되어 온 논의의 결과물
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이전 행정사건소송특례법에서 단지 “....처분이 위법이라
도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이 공공의 복지에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명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법률 자체에 엄격성과 제
한성을 추구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정판결은 일본의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을 계수하면서 법제화 되었지만, 
이후 법률 내용에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특례법과 큰 차이가 없다. 즉, 공공
복리의 판단방식이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는 때”인 것이다. 행정법학계에서 이론적으로 법률 적용의 제한을 역설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이것이 쉽게 남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행 일본의 판결은 당연무효 판례에 대해서는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
고, 공공복리를 판가름 할 때 비교형량 판단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이것은 니브타니
댐 소송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정판결 법규정 자체에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무효소지가 있는 하자를 의도적으로 취소로 만들고, 공사의 공정
률을 이유로 사정판결을 내리는 것이 용이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소송은 중대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뿐만 아니라 환경권 대 공사의 
이익, 사업의 경제성 대 공사의 이익에 대해서 어떤 이익 내지 가치가 훨씬 우월한지
에 관해서 비교형량이 필요했다.45) 위법의 중대성과 환경권과 경제성이 갖는 공익성
은 공사의 완공이라는 이유로 쉽사리 기각시킬 수 있는 권리 내지 이익이 아니다. 이
것이 일본에서는 대형 공공사업에서 사정판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46)
2) 판단 근거 및 내용
법원이 사정판결 적용을 위하여 공공복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얼마나 적절하고 타
당하게 평가하였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45) 두 사건은 무효의 소지가 큰 사건이므로 비교형량까지 나아가지 않고 무효로 판단하여 종료시켰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46) 덧붙여서 일본에서는 사정판결이 내려지면 언론과 시민들이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많고, 법원
이 뭇매를 맞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법원은 사정판결 적용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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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화력발전소 소송에서 법원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의 필요, 제3차 전력수급계
획의 이행, 공정률, 미흡한 환경영향평가 하자와 경미한 손해의 정도 등을 이유로 사
정판결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 혹은 주민
들의 환경권보다 우위에 있을 만큼 긴요한 필요가 있는 공공복리인지 그 근거 대상의 
평가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첫째, 법원은 1980년과 2006년의 국내 전력수요량의 단순 비교(약 10.8배)를 근거
로 하여 이와 같은 증가추세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지속될 것을 전제로 향후 안정
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전망의 근거에 대해
서 전혀 언급이 없을 뿐더러 1980년과 2006년의 전력수요의 차이만을 근거로 증가추
세를 예측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증가추세가 계속된다 하더
라도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며, 또한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둘째, 복합화력발전소의 건립 및 운영이 지연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안정
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증설 없이도 수요
관리와 에너지 믹스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이외에도 많은 대안들이 
있으므로, 공공복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셋째, 법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막대한 자금이 투입(총공사비 7,499억 원, 2009년 
10월 기준 6,113억 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가 되면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
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와 반대로 공사를 더 이
상 진행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천연기념물의 보호, 주민의 환경권과 
지속적인 어업활동, 법치민주주의 보장, 기타 이익에 대하여 이익고려 없이 매몰비용
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법원은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하여 광범위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만으로 현
재 수준에서 가능한 “객관적 평가척도”에 따라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환경영
향평가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해서는 향후 5년간 
온배수의 영향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정조
치 등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경 피해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원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가 운영시 온배수 확산 
예측과 관련하여 해저면(조간대, 갯벌)에서의 열교환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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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배수 수온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생태적인 영향 평
가를 위해 감안할 필요가 있는 최고 가능 수온, 최저 가능 수온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내용상 하자를 인정하였다. 또한 온배수 확산의 공간적 특성을 재현한 결과에 
대한 비교가 빠져 있어 예측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알기 어렵고, 온배수의 운동량과 
수온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인자인 금강 하구둑 방류량을 반영함에 있어서 하계 
방류량이 매우 적거나 없는 극한 조건(Extreme case) 실험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
여 온배수에 관한 예측의 충실성이 떨어지고, 공사시 부유사 확산에 관한 영향 예측
과 관련하여 부유사를 방지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효율을 잘못 설정하는 등 환경에 대
한 평가가 부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이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상 하자가 아니라 사정판결 적
용을 위한 법원의 평가와 사후조치가 아닌가 한다. 법원은 투입된 자금 외에는 적절
한 근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예측⦁전망의 견지에 사정판결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의 공공복리에 대한 평가는 타당하지 않으며, 환경소송에서 적
용된 법원의 사정판결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리 법원은 과거 개발위주 시대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까지 일관되
게 환경권과 개발과의 갈등에 있어서, 개발의 공공성에 우위를 두어 환경권을 제한하
고 있다. 이것은 개발=경제의 부흥이라는 전제가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낙동강 소송에서는 오히려 환경상 이익을 이유로 드는 모순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원래대로 원상회복한다는 
조치(특히 준설의 경우)는 국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기술적∙
환경 침해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만약 이
런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된다면, 이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 등의 
침해를 이유로 그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 있
다.”
그러면 환경권 내지 자연보전이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공공복리가 될 여지는 없
는 것인가? 이에 대해 이른바 러브호텔 사건이라고 불리는 소송에서 법원은 “우리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그 침해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47)
47) 대법 1999.8.19. 선고 98두 185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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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날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환경오염이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절박
한 현실에 살고 있다 환경문제는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
라 생존의 불가결한 조건이 된지 이미 오래이며, 우리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그 침해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
청이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
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
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
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민
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제1조, 제4조, 제5조, 제
6조),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제2조), 환경권이 
개인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
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권을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놓으면서 환경보전 이념을 제
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환경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로까지 해석될 수 있고, 환경의 보전이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의 의무임과 동시에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면,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정
한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규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해석은 어
디까지나 환경보전에 관한 헌법과 환경관련 법률의 이념에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합목적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지 이를 도외시한 채, 법규의 형식적인 자구나 
그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집착하여 환경보전의 이
념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헌법 및 환경관련 
법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작정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한하는 각종 법류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오늘날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행하여지고 있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훼손을 막는 데 
법원도 그 책임의 일부를 담당하여야 하는 취지이다. 법원은 마땅히 이러한 헌법 
및 환경관련 법률의 정신을 존중하여 환경을 보전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의 노력을 
지지하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일선행정기관이 목전의 이익에 집착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정을 펴나가는 것을 엄히 견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방지하여 후손들에게 쾌적한 삶의 토대를 물려주어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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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임무이기도 하다.”
위 사건은 법원이 환경권을 재산권의 우위로 해석함으로써 반대의견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공통적으로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익 보호의 필요
성”, “환경보호 등 공공복리” 등 표현을 함으로써 환경의 공공복리성 내지 공익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자연보전의 공익성을 이유로 사정판결을 적용한 판례에 대해서도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법원은 원고의 공장설치변경신고 및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그 공장부지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기 이전에 신청을 했지만, 행정청은 수도권정비
사업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신청을 반려처리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제8조 제4호에서 자연보전권역이란 자연자원의 보전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
한 지역을 가리킨다고 되어있는데...이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위 수도권 정비사업법과 
기본계획에 반하여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사정판결을 선고하였다.48) 물
론 이 사건 판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실효성이 공공복리 판단에 기본 근거로 작용
했을 것이지만, 이 법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을 설정하여 공장 설치를 제한한 것은 자
연보호에 대한 공익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하자의 중대성
사정판결은 취소 가능한 처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무효인 처분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은 한국과 일본의 법원 모두 일관하여 취하고 있다. 취소와 무효
의 기준은 그 하자의 중대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사정판결에 관하여 취소와 무
효 판단기준에 대해 우리 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
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
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
48) 서울고법 1985.10.16.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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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49)고 명시
하고 있다. 법원이 사정판결을 적용한 복합화력발전소 소송과 낙동강 소송은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러한 판단에 큰 의문이 있다. 따라서 다음에 두 
판례의 하자의 중대성에 대해 평가해 보도록 한다.
(1) 복합화력발전소 소송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하자로 인한 환경소송은 법원이 환경영향평가 하자의 위법을 
인정하여 사업의 승인을 무효⦁취소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법원이 환경영향평
가의 위법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 환경영향평가의 하자가 행정
소송에 있어 승인 등 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ⅰ) 환경영향평가를 거지지 않고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ⅱ) 부실한 환경영
향평가에 따라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ⅲ)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
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홍준형, 2010). 이에 대한 판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하고 나아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도 하지 않은 채 한 승인 등 처분은 당연무효이
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승인 등
의 처분은 위법하다.
셋째, 첫째와 둘째 경우 이외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
가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해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 등의 경우
에는 하자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승인 등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될 
수 있고,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 등의 경우에는 하자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그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50)
그렇다면 복합화력발전소 소송에서 법원의 하자 판단의 방법을 다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이 하자가 내용상 부실이 있
는 하자인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라고 함으로써 이 사건의 하
자가 중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4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6724 판결 등
50) 홍준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28, 2010,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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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는 원고 [장항읍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이루
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①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군산시와 군산시민
에 대하여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점, ②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중 
대기질과 동·식물상(육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의 주변 지역이나 주변 해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충남 
서천군이 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백한 것은 아니고, 대기질과 동·식
물상(육상)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충남 서천군이 일부 포함된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로부터 거리와 주된 풍향에 비추어 그 환경상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확립된 환경영향평가의 무효 판단에 대한 판례법이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법원은 이것에 대해 언급조차 없을뿐더러 부자연스럽게 이 사건 하자를 ‘취
소’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행태를 보인다. 이 사건이 과연 무효 여지가 없는 것인
지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
업’이라 한다)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
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무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
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
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이렇게 되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
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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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이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이 이를 생략한 상황에서 내리는 판
단이지만, 이것의 중점은 대상사업이 아니라 평가대상지역의 평가를 생략함으로써 환
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복합화력발전소 소송은 원고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데에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장항읍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생략됨으로써 여기에 미
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조사, 주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서천군수에게 환경영향평가 
제출 모든 것이 몰각된 것이나 다름없다. 즉, 위 판례에 따라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환경
영향평가에 관하여 무효사유를 일관해 온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무효의 소지가 충분
히 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
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
찰”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완전히 배제시켜 이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무효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주민의 참여가 생략된 것이 과연 “취소에 불과”한 사유인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51)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52)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
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
51) (대법 2007.4.12.선고 2006두20150판결)
52) 폐촉법 제9조 제3항, 폐촉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대표가 참여하
는 입지선저우이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입지선저우이원회
의 구성은 위원장 1인 포함 11인 이내로 하되 여기에는 군의회 의원 2인, 군공무원 2인,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인, 군수가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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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주민대표
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입지선정위
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7118 판결 등 참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
위원회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
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
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
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지원 사업이 지원되고 있었
지만, 법원은 주민의 참여가 결여된 것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화순군수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입지를 
투표에 의하여 확정함으로써 입지선정위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화순군 관내 
13개 읍면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점, 그동안 원고들을 포함한 가암리 
주민은 자체적으로 결성한 대책위원회를 통하여 화순군수와 수차례 협상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
켜 온 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일부 주
민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화순군과 일부 주민 대표 사
이에 협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
라도, 적용 법령을 그르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또는 추천한 각 2인의 전문가를 포
함시키지 않은 흠은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서천군 장항읍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일절 배제된 환경영향평가를 취소
사유로 정한 것은 분명 법원의 판단에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낙동강 하천공항 소송
법률에서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치지 낙동강 소송은 더욱 심각한 문제
이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없이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법원은 이 사건
이 취소인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사정판결을 적용했다. 다시 말해서, 
국가재정법의 실효성을 위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에만 적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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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놓은 사정판결의 제한을 무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법치주의 이념에 타격을 주었다
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제
정법 제 16조에서는 정부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예산의 원
칙을 정하고 있다([표 19]).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한다는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전면적으로 반하
는 일이며,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
다.”는 정부의 예산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은 일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원고가 해당 사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은 없이 자구적으로 해석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인용함
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내용적 하자에 대해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동안 판례가 사정판결의 취소⦁무효 
판단 기준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
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
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면 될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
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6조
[예산의 원칙]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
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표 19] 국가재정법 제 1조와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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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단이 없더라도 사업의 경제성과 이것이 무효가 되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 
대법원은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53)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위 각 처분이 무효로되기 위
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
어 위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
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공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공사업이 
그 시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함은 물론, 경제성 내지 사업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그 평가 당시의 모
든 관련 법률의 목적과 의미, 내용 그리고 학문적 성과가 반영된 평가기법에 따
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
어야 할 것이다.”
당시 새만큼 간척사업을 통해 법원이 경제성에 대해서 내놓았던 판단으로 이 사건
을 적용해 보아도 무효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증거에 의해
서 유지관리비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함이 인정이 되었고,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판단을 
통해 정부 주도의 대형국책 사업에서 우리 법원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
를 보여주는가 알 수 있다.
53) 대법 2006.3.16.전원합의체 판결 2006두330. 당시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에서 경제성 판단에 대해서 




이 연구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정판결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
처분의 위법사유,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 하자의 중대성을 평가하여 최근 환경소송에
서 사정판결을 적용한 법원의 태도를 고찰해보았다.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사정판결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공정률 내지 비용이다. 그
러나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를 비교해 보면, 우리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절차
적 하자, 국가재정법 및 이 법 시행령의 절차적 위법에도 사정판결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공공복리의 판단 방식에 있어서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이익형량 고려 없이 결정
여부가 정해지고 있다.
최근 환경소송에서 공공복리 판단 시 어떠한 이익형량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일본으로부터 사정판결 법제의 수입 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현행 행정사건소송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공공복리의 판단과 방식에 대해 “원
고의 받을 손해의 정도, 그 손해의 배상 또는 방지의 정도 및 방법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에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구체적,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사정판결은 일본의 행정사건소송특
례법을 계수하면서 받아들여지고, 이후 법률 내용에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특
례법과 큰 차이가 없다. 즉, 공공복리의 판단방식이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
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쉽게 남용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연구대상인 사건
은 환경권 대 공사의 이익, 사업의 경제성 대 공사의 이익에 대해서 어떤 이익 내지 
가치가 우월한지에 관해서 비교형량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법원이 사정판결 적용을 위하여 공공복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하게 평가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도의 입법취지 혹은 환경권보다 우위에 
있을 만큼 긴요한 필요가 있는 공공복리인지, 그 근거 대상의 평가가 적절한지에 대
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법원의 공공복리에 대
한 평가는 타당하지 않으며, 환경소송에서 적용된 법원의 사정판결이 제대로 적용되
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리 법원은 과거 개발위주 시대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까지 일관되
게 환경권과 개발과의 갈등에 있어서, 개발의 공공성에 우위를 두어 환경권을 제한하
고 있지만, 환경권 내지 자연보전이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공공복리가 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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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우리가 생
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그 침해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건
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익 보호의 필요성”, 
“환경보호 등 공공복리” 등 표현을 함으로써 환경의 공공복리성 내지 공익성에 대해
서 공감한 바 있다. 
하자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사정판결은 취소 가능한 처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
며, 무효인 처분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은 한국과 일본의 법원 모두 일관하
여 취하고 있다. 취소와 무효의 기준은 그 하자의 중대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복합화력발전소 소송은 원고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데에만 하자가 있는 것이 아
니라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항읍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생략함으로써 환경영향
평가 대상지역을 축소시켜 이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무효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다.
법률에서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낙동강 소송은 심각한 하자
를 다투는 문제이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없이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취소인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사정판결을 적용했
다. 다시 말해서, 국가재정법의 실효성을 위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해 놓은 사정판결의 제한을 무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법치주의 이념
에 타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원고가 해당 사안에 대해 무
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자구적으로 해석하여 ‘재량권 일
탈⦁남용의 법리’를 인용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내용적 하자에 대해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판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러한 불합리한 판단을 통해 정부 주도의 대형국책 사업
에서 우리 법원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가 알 수 있었다.
(2)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이 연구를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 사건에서 일어난 소송의 평가를 통해서 환경행정
소송에서 사정판결이 법원에 의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법 규정
에는 모호성이 많지만, 적용의 제한성, 무효의 판단기준 등 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스
스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복합화력발전소 소송과 낙동강 사업 소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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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더 이상 법원의 자기제한에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2015년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대연2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위법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주민들
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이를 1년 가까이 끈 후에, 공공복리를 이유로 사정판결
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다.54)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비추어 볼 때, 사정판결 적용을 
제한할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첫째, 법률의 내적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률의 내적 제한은 법 스스로 사정
판결 적용에 제한을 두어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우리
나라 현행 사정판결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 공공복리의 판단을 법률에서 구체화시키
는 것이다. 행정사건특례법 규정의 문제점, 현행 일본 규정과의 차이만 보아도 개정의 
이유와 필요성은 충분하다. ② 사정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을 규정에 특정하는 
것이다. 법률에 적용할 수 있는 소송 유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
해도 현실에서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나, 사정판결의 규정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
별법에서 이 규정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 유형을 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인용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사건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환경
영향평가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의 문제에 적용 여지를 없앨 수 있다.
둘째, 공공복리 적합여부 내지 타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
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이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공익보호가치와 사익 
또는 다른 공익보호가치를 비교⦁형량하는 것은 사법의 행정화⦁정치화를 초래함으로
써 위험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비교형량방법, 대상사업의 영향범위, 처분 후의 
경과일수 등을 고려요소로 하여 비교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공공복리의 개념
을 공공성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본다면 공공복리 평가에서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 등 
개방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법관의 자의가 아닌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이은기, 2010).
셋째는 행정소송법의 가구제 제도를 개정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높은 공공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쉽도록 장벽이 완화되어야 한다. 즉, 사정판
결의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감안하여 계쟁처분에 대한 행정상 집행정지나 효력정지, 
54) 이 사건은 9월18일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만큼, 기존의 판결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 사건은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원주민들이 감정평가 시점을 '최초 시행인
가일'에서 '새로운 변경인가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법원은 원주민들이 낸 '집행
정지명령' 신청을 1년 가까이 끌었다가 이를 이유로 본 소송에서 '사정판결'을 내렸다. 즉, 부산고법
은 집행정지명령을 받아주지 않고 1년 가까이 지난 본 소송에서 감정평가 시점 변경이 '공익에 장애
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판결이 2003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정 이후 최초의 '사정판결'로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
는데 대법원 판례나 유사 사건의 다른 법원 판결들과도 배치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판결문 검색도 되지 않고, 검색을 통해서도 사건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사에서 발췌하
였다. 유동주, “이춘석 "부산고법 재개발 소송 '이례적 판결' 전관예우 의혹", 『머니투데이』 2015년 9
월 18일자
- 66 -
가처분제도 등 가구제 제도를 행정처분 후(착공 전) 이른 시일 내에 제기하도록 법제
화함으로써 대규모 공익사업으로 사회경제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업의 진행을 사
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첫째, 이 연구는 사정판결의 공공복리 해석 부작용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점
에서 장점이 있으나, 환경소송에 한정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정판결 사례의 
공공복리 문제점을 유추⦁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실제로 사정판결은 주택개발
이나 환지계획 소송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본 연구의 사례가 공공복리 해석 문제를 대
변하기 어렵다.
둘째, 일본에서 사정판결이 생성⦁발전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자료의 수집과 해석의 한계로 일본의 연구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셋째, 일본과 한국의 판례가 인터넷 검색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수집 방법에 한
계가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는 갖추어져 있지만, 모
든 판례가 검색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는 원문신청을 통해 자료
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일본 자료는 수집에 제한이 있었다.
넷째, 이 연구는 판례 분석을 위해 직접 분석틀을 만들어 사용하였지만, 비교를 용
이하기 위해 설계한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틀에 대해 별도의 검증이 없으므로, 객관
성과 전문성 확보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정판결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어떻게 공공복리가 해석되어 사정판결이 적용되었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공공복리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 평가하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은 선거소송에 사정판결 적용이 많은 반면, 국내는 토지 분야
에 적용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여 일본의 다양한 연구
와 판례를 활용하면 국내 여러 사례에서 보여주는 사정판결의 장⦁단점과 적용양상, 
공공복리 해석상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정판결은 오랫동안 존속해 온 규정이고, 법원이 적용을 자제했기 때문에 개정이
나 삭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사정판결 적용의 부작용
을 토대로 사정판결 존속여부나 개정 문제를 재평가 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67 -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권영성, (2010),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남진, 김연태(2012), 『행정법Ⅰ』, 법문사
김도창(1992), 『일반행정법론(上)』, 청운사.
김동희(2014), 『행정법Ⅰ』 (제20판), 박영사
김백유(2013), 『환경법』, 동방문화사.
김성수(2010), 『일반행정법: 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김철수(2013), 『헌법학신론』 박영사





이재진(2002),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양대 출판부.
정종섭(2010),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조은래(2000), 『환경법』, 세종출판사.




권병기, 안형준, 강진규, 김종열, 최종훈(2006),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
쟁의 판례분석”대한구강내과학회지, 31(4), 283-296.
김근세, 조규진, 최상욱, 박형준, 이명석, “헌법적 가치와 행정: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7(4), 1-25. 
김대정(1995), “헌법상의 공공복리와 사법”, 부동산법학, 3(3), 251-268.
김명재(2007), “헌법상 공공복리의 개념과 실현구조, 공법학연구, 8(2), 3-35.
김창조(1995), “사정판결”, 법학논고, 11, 209-230.
- 68 -
김철용(1985), “事情判決”, 政法論叢, 20(1), 41-52.
김현준(2010), “환경사법(司法)의 엑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환경법연구, 32(2), 
134-163.
김현준(2011), “環境權, 環境行政訴訟 그리고 司法接近性” 사법, 17, 33-67.
박노정(2004), “環境行政訴訟法上의 假救濟制度” 새울법학, 7(2), 29-49.
박은영, 장완수(2013)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261-282.
박연주(2014),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6(2), 31-49.
송효진, 전경근(2014),“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가족법연구, 
28(1), 133-162.
유종락(1988), “事情判決 = The Circumstantial Judgement”, 論文集, 5, 
245-259.
윤순진(2010), “4대강 사업 : 자연과 사람, 민주주의의 죽음“, 이명박 정부 2년 백
서-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 
이기철(2003), “공공복리 내지 공익의 개념”, 토지공법연구, 18, 147-189
이은기(2010), “사정판결과 공공복리”, 「행정법연구」, 27: 153-196.
이유봉(2013), “2012년 한국사회의 환경쟁점과 법원의 사법판단: 사대강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35(1): 135-167
이재화(1974), “행정사건의 항고소송(취소소송)에 있어서 사정판결에 관한 소고 : 
청구에 이유있으나 이를 기각하는 경우”, 사법논집, 709-749
이준서(2010), “‘낙동강 취수장 판결’로 살펴본 환경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에 대한 평석”, 한양법학, 31, 
61-82
임복희( 2010), “의료분쟁 판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294-303.
정극원(2010), “헌법규범의 근거로서 공공복리”, 토지공법연구, 48, 525-548
전인성, 박석순, 정연태, 임주환, 강연식, 길준우, 2009, “발전소 온배수 영향 저감
을 위한 냉각방식 개선 타당성 조사연구”,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
회 논문집, 227-236.
정훈(2003), “환경보호와 법치국가 원리의 충돌”, 환경법연구, 25(2), 431-450
조명래(2003),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원인과 구조”, ECO, 5, 110-146
조한상(2006),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개념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2(5), 83-111
- 69 -
조한상(2008), “공공성과 공공복리”, 영남법학, 26, 71-97
최인화(1983), “公共福利와 基本權 制限”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광식(1995), “항고소송의 판결”행정소송에 관한 제문제(상)”, 재판자료집, 67
홍준형(2010),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20, 
209-230
3. 학위 논문
신기하(1993), 憲法上 公共福利에 관한 硏究 : 그 개념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해외 문헌
小澤文雄(1965) “事情判決”, (ジュリスト, 行政判例百選 臨示增刊)
高木 茂樹(2007), 庄川事件の諸判決における利益考量と理論構成 : 事情判決制度
成立前史の一断面として, 久留米大学法学 58, 245-302.
中村,義幸(1986), “成立過程からみた事情判決制度の諸問題-事情判決制度論(1)”, 
明治大学短期大学紀要, 38, 1-23
雄川一郎, 小澤文雄, 兼子一(1957) 行政事件訴訟特例法 逐條硏究, 東京 : 有斐閣
 J. Isensee(1988), Gemeinwohl und Staatsaufgaben im Verfassungsstaat, 
in;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iand, hersg. v. 
Josef Isensee und Paul Kirchhof, Bd.Ⅲ, Heidelberg
5. 인터넷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홈페이지 : http://glaw.scourt.go.kr
일본 법원 : http://www.courts.go.jp
일본 국토교통성 : http://www.milt.go.jp



























































要語 : 事情判決, 公共福利, 環境行政訴訟, 判例の分析, 日本の事情判決
学番 : 2013-22006
